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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Ⅰ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사회 대응지표 체계의 구축과 국

가의 중장기 과제와의 연계성 검토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거

버넌스 체계구축 제안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첫째, 선행연구들과 관련 지표를 확인하여 미래사회 대응지표후보 pool 

조사 

둘째, 미래사회 대응지표 pool 중에서 과학적 타당성(validity)과 신뢰성

(reliability)을 확보한 지표와 근거기반연구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미래사

회 대응지표 선정

셋째, 국가 간 패널 자료 분석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위치와 추세를 파악 

후 미래 사회 대응 지표와 사회발전을 나타내는 각 항목별 핵심전략 지표와

의 관계 분석 

넷째, 선정된 미래사회 대응지표와 중장기 계획의 정책목표들과 미래사회 

대응지표들을 검토하여 분류

다섯째, 미래사회 대응지표 체계와 현행 정부업무평가제도를 연계하여 검

토 후 국회와 행정부 사이에서 국가 간 지표 분석 및 지표 추세 분석을 시

행할 모니터링 거버넌스 체계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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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장. 미래사회 대응지표

1 미래사회 대응지표 체계의 틀

2 미래사회 대응지표 분석 결과

핵심

가치

미래

비전
핵심전략 미래사회 대응 지표 중장기 계획

혁신

·

성장

·

경쟁력

스마트 

성장 

사회

디지털 

전환대응

- ICT 전문가수 

- 취약계층의 디지털 정보 

접근성

- 사이버폭력 건수

- 제4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 제4차 과학기술 

기본계획

기술혁신형 

경제로의 전환

- 국내총저축

- 인플레이션

- FDI 규모 및 유동성 고용률

- 기업가 환경

- 사회적기업 일자리수

- 제4차 과학기술 

기본계획

- 혁신성장동력 추진계획

- 제4차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기본계획

[표 ⅰ] 핵심가치-미래 비전-핵심전략-미래사회대응지표-국가중장기 계획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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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가치

미래

비전
핵심전략 미래사회 대응 지표 중장기 계획

- 인구 천 명당 연구개발인력수

- GDP 대비 연구개발비

- 제4차기초연구진흥 

종합계획

성장둔화와 

기술요인에 

따른 양극화 

대응 정책

- 절대빈곤율

- 총소득대비 총부채비율

- 청년실업율

- 소득불평등 지수

- 기초생활보장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수

- 실업급여 순소득 대체율

- GDP 대비 공적 사회 지출 

비중

- 여성고용률

- 남녀 임금 격차

- 정부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발표

- 고용보험법 개정

- 제2차사회보장기본계획

행복

·

안전

·

친환경

지속가능

한 안심 

사회

탄소제로사회

로의 전환 및 

그린인프라 

구축

- 전기자동차비율

- 통합대기환경지수(CAI)

- 신재생에너지생산량

-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수

- 친환경버스 확대 수

- 부가가치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 국내자원생산성(GDP/DMC)

, 자원강도(DMC/GDP)

- 미세먼지 나쁨일수

- 생활 및 사업장폐기물 발생량

- 1인당 도시공원 면적

- 인구대비 환경교육 수혜자 

비율

-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 정부연구개발예산 대비 

해양수산 연구개발 투자 비중

- 육상 및 담수 생물다양성을 

위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비율

-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 제4차과학기술기본계획

-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안전한 

거주환경 조성 

및 지역공동체 

형성

- 기부

- 범죄율

- 도서관당 인구수

- 철도역, 고속도로 IC에서 

10분내 접근인구비율

- 교통사고 사망자수

- 공공 병상 수

- 도로보급률

-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 제4차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 제5차 국토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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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가치

미래

비전
핵심전략 미래사회 대응 지표 중장기 계획

- 교통약자 이용편의 보장율

- 녹색교통활성화 비율: 자전거 

수단분담률, 1인당 자전거 

도로연장

- 인구십만명당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인구

사회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출산 및 사회 

환경 조성

- 국공립어린이보육시설 

수용율

- 출생아 만명당 산모 사망률

- 청소년, 아동 비만 유병률

- (취학 전) 유아교육과 

보육서비스 이용률

-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률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

건강하고 

인간다운 

초고령 사회 

구축원

- 빈곤율

- 연금수급율

- 당뇨병 조절률

- 성인남성 흡연률

- 결핵발생률

- 노인 일자리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 국민건강증진기본계획

- 제4차과학기술 

기본계획

- 사회보장기본계획

포용

·

협력 

·

공존

다양성을 

존중하는

협력 

사회

사회갈등 

해결을 위한 

공존형 

사회시스템 

구축

- 난민과 유민

- 민주주의

- 성평등지수

- 평생학습참여율

-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학생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유연한 

교육체계 확립

- 15세 이상 인구 1인당 

알코올 섭취량

- 학업중단율

- 일반학교 특수학급 설치율

- GDP 대비 고등교육 

공교육비 정부부담 비율

- 학생 대 교사 비율

- 노동자 1인당 고등교육

- 제2차사회보장기본계획 

민주주의 발전 

및 정치개혁

- 의회와 지방의회의 여성 비율

-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계획과제 목표 달성률

- 정부안정성

- 기업과 정부 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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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장. 미래사회 대응지표 모니터링

1 실증분석을 활용한 대응지표 모니터링

국가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국가 고정효과와 연도 고정효과를 통해 핵심

전략지표(결과변수)와 미래사회 지표(설명변수)간의 상관관계 추정함 

[표 ⅱ] 주요 핵심전략지표 및 미래사회 대응지표 선정 

미래 비전 핵심전략 핵심전략 지표 미래사회 지표

스마트 성장 

사회

디지털 전환 대응 전자정부 지수 ICT 능력 비율

기술혁신형 경제로의 전환 1인당 GNI R&D 지출 

성장둔화와 기술요인에 따른 

양극화 대응 정책
1인당 GNI

GINI 계수 

지속가능한 

안심 사회

탄소제로 사회로의 전환 및 

그린인프라 구축

공기 오염으로 인한 

사망률
이산화탄소 배출량

안전한 거주환경 조성 및 

지역공동체 형성
안전 지수 교통사고

사회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출산 및 사회 환경 조성
범죄 지수

3세 유아 중 유아 

교육에 등록한 비율

건강하고 인간다운 초고령사회 

구축
자살율

GDP 대비 공적 연금 

지출 비율

다양성을 

존중하는

협력 사회

사회갈등 해결을 위한 공존형 

사회시스템 구축
행복 지수 성불평등 지수

학생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유연한 교육 체계 확립
인간개발 지수

GDP 대비 고등교육 

지출 

민주주의 발전 및 정치개혁 민주화 지수 의회 여성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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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장. 미래사회 지표와 중장기 계획 연계

1 스마트 성장사회

[표 ⅲ] 미래사회지표-중장기 계획-정책목표 (스마트 성장) 

핵심전략 미래사회 지표 중장기 계획 정책 목표

디지털 

전환 대응

- 취약계층의 디지털 

정보 접근성

- ICT 전문가수

- 제4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1~`25)

- 디지털 기초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기반 구축

- 취약계층의 디지털 

정보 접근성

-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2018~2022)

- 디지털정보 활용 

격차 완화

- ICT 전문가수

- 제4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기본계획 

(`21~`25)

- 미래 변화대응 

역량을 갖춘 인재 

확보

기술혁신형 

경제로의 

전환

- 사회적 기업 일자리수
-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2018~2022)

- 기술사업화  

활성화로 

혁신생태계 조성

- GDP 대비 연구개발비
- 혁신성장동력 

추진계획(2017.2)

- 기술혁신을 위한 

R&D 투자 강화

- GDP 대비 연구개발비

- 인구 천 명당 연구개발 

인력 수

- 제4차과학기술기본계획 

(2018~2022)

- 제4차과학기술인재육성-    

지원기본계획(`21~`25)

- 혁신성장을 위한 

국가 연구역량 

강화

- 인구 천 명당 연구개발 

인력 수

-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2018~2022)

- 혁신성장을 선도할 

과학기술 인력 

확보

- 기업가 환경

- 제4차과학기술기본계획 

(2018~2022)

- 제4차기초연구진흥 종합계획 

(2018.6)

- 우수 연구인력 

육성을 위한 기반 

강화

성장둔화와 

기술요인에 

따른 

양극화 

대응 정책

- 청년실업율

- 기초생활보장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수

- 실업급여 순소득 

대체율

- 정부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발표(2017년 10월)

- 고용보험법 개정(2019년 8월)

- 제2차사회보장기본계획 

(2019-2023년)

- 실업급여 보장성  

확대를 통한 고용 

안전망 강화

- 절대빈곤율

- 총소득대비 총부채비율

-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2019-2023년)

- 소득분배 불평등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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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속가능한 안심사회

[표 ⅳ] 미래사회지표-중장기 계획-정책목표 (지속가능한 안심사회) 

- 소득불평등 지수

- GDP 대비 공적 사회 

지출 비중

- 남녀 임금 격차

핵심전략 미래사회 지표 중장기 계획 정책 목표

탄소제로 

사회 및 

그린 

인프라 

구축

-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 부가가치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2030 온실가스감축 

로드맵)

- 국가 온실가스 감축

-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수

-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2018~2022)

- 국민의 대기오염도 

현황 이해도 향상

- 전기자동차비율

- 신재생에너지생산량

- 친환경버스 확대 수

-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2018~2022)

- 청정에너지 발전 

증대

- 생활 및 사업장폐기물 

발생량
-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 자원의 

재사용·재이용 촉진

- 인구대비 환경교육 

수혜자 비율
-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 국민의 환경의식 

향상

안전한 

거주환경 

및 지역 

공동체 

형성

- 범죄율

- 교통사고 사망자수

-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6-2035)

- 제4차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2020-2024)

- 국민 안전권 보장

- 철도역, 고속도로 

IC에서 10분내 

접근인구비율

- 도로보급률

- 제5차 국토종합계획 

(2020-2040)

  * 거주만족도

-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 공공병상 수

- 인구십만명 당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인구

- 제4차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2020-2024)

  * 자연재난

- 안전한 생활공간 

확보

- 녹색교통활성화 비율: 

자전거 수단분담률, 

1인당 자전거 

- 제5차국토종합계획 

(2020-2040)

* 이웃 간 이해관계 조정을 

- 커뮤니티 기반의 

살고 싶은 지역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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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연장

- 도서관당 인구수
위한 갈등 조정 프로그램 강화

사회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출산 

및 

사회환경 

조성

-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률
-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 국가 중심의 자녀 

돌봄의 

사회화(탈가족화)

- 청소년, 아동 비만 

유병률

- 출생아 만 명당 산모 

사망률

-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

- 자녀 돌봄의 

사회화(탈가족화)

- (취학 전) 유아교육과 

보육서비스 이용률

-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률

-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 일가족양립지원

- -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 가족 중심의 자녀 

돌봄

건강하고 

인간다운 

초고령사회 

구축

- 당뇨병 조절률

- 성인남성 흡연률

- 결핵발생률

-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 국민건강증진기본계획,

-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2018~2022)

- 보건의료서비스를 

통한 건강한 노후 

지원

- 노인 일자리 -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 고령사회 대응 능력 

제고

- 연금수급율 -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 국가 중심의 

노후소득보장 체계 

구축

- 빈곤율
-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 사회보장기본계획
- 노인 빈곤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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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양성을 존중하는 협력사회 

[표 ⅴ] 미래사회지표-중장기 계획-정책목표 (다양성을 존중하는 협력사회) 

핵심전략 미래사회 지표 중장기 계획 정책 목표

사회갈등 

해결을 

위한 

공존형 

사회시스

템 구축

- 난민과 유민

- 민주주의

- 제3차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2018-2022)

- 외국인 

이민자/노동자 

사회통합을 위한 

지원

-
-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2018-2022)

- 성소수자 사회통합을 

위한 지원

- 성평등 지수

- 제3차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2018-2022)

-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2018_2022)

- 성평등한 노동시장 

관계 구축

- 성평등 지수

-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2018-2022)

-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2018_2022)

- 성평등 사회 구축

다양성을 

존중하는 

유연한 

교육체계 

확립

- 평생학습참여율

- 학업중단율

- 일반학교 특수학급 

설치율

- 제2차사회보장기본계획 

(2019-2023)

* 인적자원의 역량제고 및 

차별없는 출발선 제공

- 취약계층  교육격차 

해소(신체적 다양성)

- GDP 대비 고등교육 

공교육비 정부부담 비율

- 제2차사회보장기본계획 

(2019-2023) 

- 교육비 부담 완화 

(경제적 다양성)

- 노동자 1인당 고등교육 

학생 대 교사 비율

- 제2차사회보장기본계획 

(2019-2023) 

- 인적자원역량제고 

(경제적다양성)

- 15세 이상 인구 1인당 

알코올 섭취량

- 제2차사회보장기본계획 

(2019-2023)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경제적 

다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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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장. 모니터링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방안

1 미래사회 대응지표와 정부업무평가 체계 검토

z

2 모니터링 거버넌스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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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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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의� 배경�및� 목적

4차 산업혁명과 빅데이터 시대의 도래에 따라 미래사회는 급격하게 변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미래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대비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가의 미래

발전 방향 설립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많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미래연구원은  

2018년 「미래결정 정책의제 연구」와 2020년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연구」등을 통해 한국의 미래 비전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한 이후 환경의 변

환에 따른 지표 체계 구축과 모니터링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해당 연구에서

는 미래 환경의 변화와 미래대응 능력을 점검하고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핵심가치 및 미래비전과 핵심전략을 도출하였다. 핵심가치-미래비전-핵심전략을 토대

로 미래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모니터링 지표를 산출하였다. 

한국의 지속적인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 핵심가치, 미래비전, 핵심전략과 이를 달성

하기 위한 정부의 중장기계획의 연계성 확보가 필요하다. 또한 미래 목표를 달성하고 

지속하기 위해서 미래지표체계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이 요구된다. 따라서 한국의 바

람직한 미래사회상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 및 정책과제를 검토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지표체계 구축 및 모니터링 운영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미

래사회의 변화에 따른 핵심가치-미래비전-핵심전략을 재검토하고 이러한 미래사회 변

화 체계에 부합하는 미래사회 대응지표를 과학적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그리고 이러한 

미래사회 대응지표와 국가의 중장기 계획의 연계성에 대해 미래사회 대응지표를 통해 

점검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사회 대응지표 체계의 구축과 국가의 

중장기 과제와의 연계성 검토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구축에 대

해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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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범위�및� 방법

본 연구의 내용은 미래사회 변화대응을 위한 지표체계를 검토하고 미래사회 대응지

표후보 pool를 조사 및 수집하여 선행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표선정의 과학적 기준

을 근거로 미래사회 대응지표를 선정한다. 그리고 선정된 미래사회 대응지표별로 한국

의 현황과 추세분석을 위해 국가 간 패널 자료를 토대로 확인하고 미래사회발전의 핵심

전략 달성을 위한 핵심전략지표와 선정된 미래 대응 지표 간의 관계를 고정효과모형을 

통해 분석한다. 또한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을 위해서 미래 사회 대응지표와 국가중장기 

계획의 정책목표를 검토하여 미래사회 대응지표와 국가중장기 계획과의 연계성을 분석

한다. 

이러한 연구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첫째, 미래사회 관련 선행연구들과 지속가능발

전지표, 미래 지표 및 국제기구에서 사용된 지표들을 확인하여 미래사회 변화대응을 위

한 지표체계 검토와 미래사회 대응지표후보 pool를 조사하였다. 둘째, 미래사회 대응지

표 pool 중에서 과학적 타당성(validity)과 신뢰성(reliability)을 확보한 지표선정을 위

해서 정책 디자인(policy design) 이론과 근거기반연구에 관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미

래사회 대응지표 선정 기준 설정 후 미래사회 대응지표를 선정하였다. 셋째, 국가 간 패

널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선정된 미래사회 지표별로 현재 우리나라의 위치와 추세

를 파악하고 미래 사회 대응 지표로 선정한 지표가 사회발전을 나타내는 각 항목별 핵

심전략 지표와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는지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서 국가 고정효과와 

연도 고정효과를 포함시킨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s model)을 활용한다. 넷째, 선

정된 미래사회 대응지표와 국가 중장기 계획의 연계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국가 중장기 

계획의 정책목표들과 미래사회 대응지표들을 검토하여 분류하였다. 이를 위해 2019년 

기준 540여 개의 법정 중장기 계획을 바탕으로 각각의 중장기 계획의 정책목표와 정책

달성 지표를 도출하고 지표 선정 기준을 바탕으로 도출된 미래사회 대응지표와 연계성

을 검토하여 대응지표와 국가 중장기 계획을 분류하였다. 다섯째, 미래사회 대응지표 

체계와 현행 정부업무평가제도를 연계하여 검토 후 국회와 행정부 사이에서 국가 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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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분석 및 지표 추세 분석을 시행할 모니터링 거버넌스 체계 제언하였다.



미래사회 대응지표

제1절  미래사회 대응지표 체계의 틀

제2절  미래사회 대응 지표 이론적 틀

제3절  미래사회 대응지표 선정

제4절  소결

제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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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미래사회� 대응지표�체계의�틀

본 연구에서는 미래사회 대응지표 체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미래사회발전 및 미래지

표에 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국회미래연구원의 2018년 「미래결정 정책의제 연

구」와 2020년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구축 연구」등에서 미래 환경의 

변화와 미래대응 능력을 점검하고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핵심가치 및 미래

비전과 핵심전략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핵심가치-미래비전-핵심전략을 토대로 

미래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모니터링 지표를 산출하고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을 위해 미

래사회 대응지표와 국가 중장기과제와의 연계성을 검토한다. [그림 2-1]의 미래사회 대

응지표 체계의 틀을 살펴보면 본 연구의 목적은 미래대응능력의 향상을 위한 상위목표

인 핵심가치 달성을 위해 미래비전 선정과 핵심전략 설정 및 미래사사회 대응지표와 국

가중장기 과제의 연계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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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미래사회 대응지표 체계의 틀

[표 2-1]에서 핵심가치, 미래비전, 핵심전략 달성을 위한 미래사회 대응지표와 국가

중장기 계획의 체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핵심가치-미래비전-핵심전략-미래

사회 대응지표-중장기 계획 간의 연계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핵심가치인 “혁신·성장·경쟁력”, “행복·안전·친환경”, “포용·협력·공존”을 달성하기 위

한 미래비전으로 “스마트 성장 사회”, “지속가능한 안심사회”, “다양성을 존중하는 협력

사회”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스마트 성장 사회”를 위한 핵심전략으로 “디지털 전환대

응”, “기술혁신형 경제로의 전환”, “성장둔화와 기술요인에 따른 양극화 대응 정책”으로 

보았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안심 사회”를 위한 핵심전략으로 “탄소제로사회로의 전환 

및 그린인프라 구축”, “안전한 거주환경 조성 및 지역공동체 형성”, “사회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출산 및 사회 환경 조성”, “건강하고 인간다운 초고령 사회 구축원”으로 설

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다양성을 존중하는 협력사회” 의 핵심전략으로 “사회갈등 해결

을 위한 공존형 사회시스템 구축, “ 학생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유연한 교육체계 확립” 

“민주주의 발전 및 정치개혁＂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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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전환대응의 핵심전략을 측정하는 미래사회 대응지표로 “ICT 전문가수”, “취

약계층의 디지털 정보 접근성”, “사이버폭력 건수” 등이 있고 이와 연계되는 중장기 계

획으로는 “제4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제4차 과학기술 기본계획”을 들 

수 있다. 또한 “기술혁신형 경제로의 전환” 의 핵심전략 하에서 “국내총저축”, “인플레

이션”, “FDI 규모 및 유동성 고용률”, “기업가 환경”, “사회적 기업 일자리 수”, “인구 

천 명당 연구개발 인력수”,“GDP 대비 연구개발비“ 등의 미래사회 대응지표와 “제4차 

과학기술 기본계획”, “혁신성장동력 추진계획”, “제4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기본계

획”, “제4차 기초연구진흥 종합계획”의 중장기 계획이 연계되어 있다. 성장둔화와 기술

요인에 따른 양극화 대응 정책의 핵심전략 하의 미래사회 대응지표로는 “절대 빈곤율”, 

“총소득대비 총부채비율”, “청년실업율”, “소득불평등 지수”, “실업급여 순소득 대체율” 

등이 있고 연계되는 중장기 계획으로는 “정부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발표”, “고용

보험법 개정”,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이 있다. 

행복·안전·친환경의 핵심가치 내 지속가능한 안심사회의 미래비전을 측정하는 핵심

전략으로 탄소제로 사회로의 전환 및 그린 인프라 구축이 있다. 해당 핵심전략과 관련

되는 미래사회 대응지표는 “전기자동차비율”, “통합대기환경지수(CAI)”,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친환경버스 확대 수”, “부가가치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미세먼지 나쁨

일수”, “1인당 도시공원 면적”, “인구대비 환경교육 수혜자 비율”, “국가 온실가스 배출

량” 등이 있다. 이와 연계되는 중장기 계획은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들 수 있다. 

또한 안전한 거주환경 조성 및 지역공동체 형성 핵심전략과 관련 있는 미래사회 대응

지표는 “기부”, “범죄율”, ,“도서관당 인구수”, “교통사고 사망자수”, “공공 병상 수”, 

“도로보급률”, “교통약자 이용편의 보장율” 등 이며 관련 중장기 계획은 “제3차 지속가

능발전 기본계획”, “제4차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제5차 국토종합계획” 이 있다. 사

회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출산 및 사회 환경 조성의 핵심전략과 연계되는 미래사회 

대응지표는 “국공립어린이보육시설 수용율”, “출생아 만명당 산모 사망률”, “청소년, 아

동 비만 유병률”, “(취학 전) 유아교육과 보육서비스 이용률”,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

집 이용률” 등이 있고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과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 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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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계획과 연계되어 있다. 건강하고 인간다운 초고령 사회 구축원의 핵심전략를 측정

하는 미래사회 대응지표로 “빈곤율”, “연금수급율”, “당뇨병 조절률”, “성인남성 흡연

률”, “결핵발생률” ,“노인 일자리” 등이 있고, 이와 연계된 중장기 계획은 “저출산고령

사회 기본계획”, “국민건강증진기본계획”, “제4차 과학기술 기본계획”, “사회보장기본계

획” 이 있다. 

포용·협력·공존의 핵심 가치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협력 사회의 미래비전 내의 사회갈

등 해결을 위한 공존형 사회시스템 구축의 핵심전략을 측정하는 미래사회 대응지료로 

“난민과 유민”, “민주주의”, “성평등지수”, “평생학습참여율” 이 있으며 관련된 중장기 

계획은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과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들 수 있

다. 학생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유연한 교육체계 확립의 핵심전략 달성을 위한 미래사회 

대응지표는 “15세 이상 인구 1인당 알코올 섭취량” ,“학업중단율”, “일반학교 특수학급 

설치율”, “GDP 대비 고등교육 공교육비 정부부담 비율”, “학생 대 교사 비율”, “노동자 

1인당 고등교육”을 들 수 있고,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이 연계된 중장기 계획이다.  

민주주의 발전 및 정치개혁의 핵심전략을 측정하는 미래사회 대응지표는 “의회와 지방

의회의 여성 비율”,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계획과제 목표 달성률”, “정부안정성”, 

“기업과 정부 부패” 가 있으며 이와 연계되는 국가 중장기 계획은 미비하다. 

핵심

가치

미래

비전
핵심전략 미래사회 대응 지표 중장기 계획

혁신

·

성장

·

경쟁력

스마트 

성장 

사회

디지털 

전환대응

- ICT 전문가수 

- 취약계층의 디지털 정보 

접근성

- 사이버폭력 건수

- 제4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 제4차 과학기술 

기본계획

기술혁신형 

경제로의 전환

- 국내총저축

- 인플레이션

- FDI 규모 및 유동성 고용률

- 기업가 환경

- 사회적기업 일자리수

- 인구 천 명당 연구개발인력수

- GDP 대비 연구개발비

- 제4차 과학기술 

기본계획

- 혁신성장동력 추진계획

- 제4차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기본계획

- 제4차기초연구진흥 

종합계획

성장둔화와 

- 절대빈곤율

- 총소득대비 총부채비율

- 정부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발표

[표 2-1] 핵심가치-미래 비전-핵심전략-미래사회대응지표-국가중장기 계획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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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가치

미래

비전
핵심전략 미래사회 대응 지표 중장기 계획

기술요인에 

따른 양극화 

대응 정책

- 청년실업율

- 소득불평등 지수

- 기초생활보장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수

- 실업급여 순소득 대체율

- GDP 대비 공적 사회 지출 

비중

- 여성고용률

- 남녀 임금 격차

- 고용보험법 개정

- 제2차사회보장기본계획

행복

·

안전

·

친환경

지속가능

한 안심 

사회

탄소제로사회로

의 전환 및 

그린인프라 

구축

- 전기자동차비율

- 통합대기환경지수(CAI)

- 신재생에너지생산량

-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수

- 친환경버스 확대 수

- 부가가치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 국내자원생산성(GDP/DMC), 

자원강도(DMC/GDP)

- 미세먼지 나쁨일수

- 생활 및 사업장폐기물 발생량

- 1인당 도시공원 면적

- 인구대비 환경교육 수혜자 

비율

-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 정부연구개발예산 대비 

해양수산 연구개발 투자 비중

- 육상 및 담수 생물다양성을 

위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비율

-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 제4차과학기술기본계획

-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안전한 

거주환경 조성 

및 지역공동체 

형성

- 기부

- 범죄율

- 도서관당 인구수

- 철도역, 고속도로 IC에서 

10분내 접근인구비율

- 교통사고 사망자수

- 공공 병상 수

- 도로보급률

- 교통약자 이용편의 보장율

- 녹색교통활성화 비율: 자전거 

-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 제4차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 제5차 국토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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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가치

미래

비전
핵심전략 미래사회 대응 지표 중장기 계획

수단분담률, 1인당 자전거 

도로연장

- 인구십만명당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인구

사회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출산 및 사회 

환경 조성

- 국공립어린이보육시설 수용율

- 출생아 만명당 산모 사망률

- 청소년, 아동 비만 유병률

- (취학 전) 유아교육과 

보육서비스 이용률

-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률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

건강하고 

인간다운 

초고령 사회 

구축원

- 빈곤율

- 연금수급율

- 당뇨병 조절률

- 성인남성 흡연률

- 결핵발생률

- 노인 일자리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 국민건강증진기본계획

- 제4차과학기술 

기본계획

- 사회보장기본계획

포용

·

협력 

·

공존

다양성을 

존중하는

협력 

사회

사회갈등 

해결을 위한 

공존형 

사회시스템 

구축

- 난민과 유민

- 민주주의

- 성평등지수

- 평생학습참여율

-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학생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유연한 

교육체계 확립

- 15세 이상 인구 1인당 알코올 

섭취량

- 학업중단율

- 일반학교 특수학급 설치율

- GDP 대비 고등교육 공교육비 

정부부담 비율

- 학생 대 교사 비율

- 노동자 1인당 고등교육

- 제2차사회보장기본계획 

민주주의 발전 

및 정치개혁

- 의회와 지방의회의 여성 비율

-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계획과제 목표 달성률

- 정부안정성

- 기업과 정부 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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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미래사회� 대응지표�선정�기준의� 이론적�틀

1 지표선정의 일반적 기준

지표선정에 관한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지표의 pool에 다수의 지표가 제시되어 있는 

경우 타당하고 신뢰성 높은 지표 선정의 중요성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표 2-2]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표선정의 일반적인 기준에 관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지표의 적합성’, 

‘측정가능성’, ‘측정에 소요되는 비용’. ‘통제가능성’, ‘비교가능성’, ‘이해관계자 지향

성’, ‘최종사용자 고려’를 제시하고 있다.  

선정기준 의미 

지표의 

적합성(relevance)

- 지표가 평가를 대표할 수 있고 지표를 관리함으로써 개발목적에 도움이 

되어야 함

-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지표를 선정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함 

측정가능성

(measurability)

투명성(transparency)

- 측정이 가능하여야 하며 측정 방법의 객관성이 보장되어야 함 

- 외부이해관계자와 관계되는 경우 투명성이 필요함

측정에 소요되는 

비용(cost)

- 지표의 개발과 실행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므로 목적에 적합한 지표를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함

- 새로운 자료를 수집하기 보다는 보유하고 있는 기존의 자료를 근거로 

체계화하는 것이 효과적임

통제가능성

(controllability)

- 지표는 관리하고 있는 자료에 바탕을 두고 개발함

- 외부의 영향으로 인하여 지표가 내적인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아야 

함

비교가능성

(comparability)

- 개발된 지표의 지속적인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시차적 평가 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비교ㆍ검토가 필요함

[표 2-2] 지표선정의 일반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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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 지표를 활용할 수 있다. 지

속가능발전지표는 지역 또는 국가의 상황 및 필요에 적합한 “최선의 지표”를 선정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활용된다. 국제지속가능발전협회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ISD)는 지속가능성 지표

들 간 비교가능성, 결합성, 일관성을 선정기준으로 삼았으며, Atkinson et al (1997)은 

지표개발에 대한 선행연구와 이론을 바탕으로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선정기준을 [표 2-3]

과 같이 제시하였다. 

선정기준 의미 

이해관계자 

지향적(stakeholders

-oriented)

- 이해관계자들이 중요시하는 목표가 어떠한 것인지를 파악하여 지표에 

반영함

주요한 이해관계자들의 관심과 대체로 일치하고 주요한 이해관계자의 

관심을 반영함

최종사용자

(end-user)고려

- 최종사용자가 요구하는 정보의 수준을 충족하여 지표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

- 최종사용자에게 간략하고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총량 또는 지수 

형태의 지표가 바람직함 

-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표가 사용된다면 이들의 

의도를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의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

출처: 정영근·이준,2004, pp.71-72.

선정기준 의미 

정책적합성(policy 

relevance)

- 지속가능발전지표는 개인적 또는 전체 생태계수준의 정책결정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므로 지속가능발전지표와 정책결정과정과 관련된 이슈들 간 

관련성이 높아야 함

단순성(simplicity)

- 지속가능발전지표가 나타내는 정보는 이해하기 쉽고 설득력이 높아야 함

- 복잡한 이슈들 또는 계산도 일반대중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정보로 

표현되어야 함

[표 2-3] 지속가능발전 지표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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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들은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기준으로 벨라지오 원칙을 사용하고 있다. 벨

라지오 원칙은 OECD 국가들의 지표선택과 지표 구성 및 지표에 대한 해석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주고 있다. [표 2-4]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지표 기준인 

벨라지오 원칙은 이탈리아 벨라지오에 의해서 개발된 원칙으로 국제 연구자 그룹과 실

무자들이 모여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대해 논의하면서 만들어진 기준이다(Hardi & 

Zdan, 1997).

선정기준 의미 

타당성(validity)

-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사실 반영정도가 높아야 하며 수집된 자료의 과학적 

측정의 정도, 지표의 증명 정도 및 재생산 정도가 높아야 함

- 전문가나 일반인이 신뢰할 만한 자료를 생산하기 위한 엄격한 방법론의 

적용이 요구됨

시계열자료(time-series 

data)

- 지속가능발전지표는 일정기간 동안의 변화추이를

  반영할 수 있는 시계열자료가 유효해야 함

자료의 유효성

(availability of data)

-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자료는 적절한 시간ㆍ비용수준에서 확보가능성이 

높아야 하고 또한 미래의 평가과정에서도 유효해야 함

총체적 정보능력(ability 

to aggregate 

information)

- 일반적으로 어떤 넓은 범위의 지속가능발전 이슈에 대한 유사한 잠재적 

지표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실용적 측면에서 광범위한 지속가능발전 

이슈에 대해 총체적 정보능력을 내포하고 있는 지표가 선호

민감성(sensitivity)
- 지속가능발전지표는 크고 작은 변화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변화에 대한 지표의 민감성은 미래의 적절한 의사결정을 위해 필수적

신뢰성(reliability)
- 지속가능발전지표는 반복측정에서도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높은 

신뢰성을 갖고 있어야 함

참조: 정영근·이준, 2004, pp. 72-74.

원칙 의미 

미래상과 목표를 제시
-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명확한 미래상과 그 미래상을 정의하는 목표에 

의해 이끌어져야 함 

[표 2-4] 지속가능발전 지표 기준: 벨라지오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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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의미 

총체적 시각

- 부분뿐만 아니라 총체적 체계의 검토를 포함해야 함

-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하위체계(sub-system)의 후생과 상태, 상태와 

부문의 변화율과 방향, 부문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고려해야 함

- 인간과 생태계에 대한 금전적, 비금전적 비용-편익을 반영하면서 인간 

활동의 긍정적, 부정적 결과를 고려해야 함

핵심요소

- 자원사용, 과소비, 빈곤, 인권, 서비스에 대한 접근과 같은 관심사들을 

다루면서, 현재와 미래 세대 간과 현재 인구간의 평등과 불균등을 

고려해야 함

- 생명체가 의존하는 생태적 조건을 고려해야 함

- 인간적/사회적 후생에 기여하는 경제적 발전, 혹은 비시장적 활동을 

고려해야 함

적합한 범위

- 단기간의 정책결정으로의 흐름뿐 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필요에 반응할 

수 있도록 인간과 생태계의 시간단위(time scale)를 장기간에 걸친 

시간범위(time horizon)를 채택해야 함

- 지역뿐만 아니라 인간과 생태계에 대한 영향을 포함할 수 있을 정도의 

큰 범위 연구공간을 정의해야 함

- 미래의 조건을 예상하기 위해서 현재와 과거의 조건들을 파악해야 함

- 어디도 갈 수 있으며, 어디로 가길 원하는가를 고려해야 함

실천적 강조

- 평가 기준과 지표에 대한 목표와 미래상을 연결하는 틀에 대한 조직 

혹은 범주의 명확한 조합(set)에 근거해야 함

- 분석을 위한 한정된 수의 핵심 이슈에 근거해야 함

- 어디서나 비교가 가능할 정도의 규격화된 측정치에 근거해야 함

- 목표가 되는 가치, 관련 가치, 범위, 한계 혹은 추세의 방향에 대해 

지표를 비교하는 것에 근거해야 함

투명성
- 모든 이가 접근해 사용할 수 있는 방법과 데이터를 구축해야 함

- 모든 데이터의 불확실성, 해석, 가정, 판단을 명확히 해야 함

효과적인 의사소통

- 사용자의 필요를 규명하도록 디자인되어야 함

- 정책결정자를 도울 수 있는 다른 수단과 지표로부터 이끌어내져야 함

- 평범하고 명확한 언어의 사용과 구조에 있어서의 명료성을 추구해야 함

광범위한 참여

- 원주민, 여성, 미성년자를 포함하는 사회적, 기술적, 전문적 집단의 

핵심적 풀뿌리(gras-rots)에 기초한 넓은 범위의 대의성을 확보해야 함

- 채택된 정책과 이어지는 조치들이 확고한 연결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정책결정자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함

지속적인 평가

- 추세를 결정하는 반복된 조치를 위한 용량을 개발 

- 체계가 복잡하고 빈번하게 변하므로 불확실성과 변화에 대해 반응하며 

적응하고 반복적이어야 함

- 습득한 새로운 통찰력에 따라 목적과 틀, 지표들을 수정해나가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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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은 일반 국민과 국가 정책 수립자들에게 국민의 웰빙과 국가발전 상황 파악에 

도움이 되는 통계정보를 제공해 주기 위하여 ｢국가주요지표｣를 제공하고 있다. 국가주

요 지표는 국가발전의 주요 분야에 대한 핵심지표를 선정하여 국가 발전상황을 점검하

고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준다. 통계청은 ｢국가주요지표｣ 데이터베이스(database: 

DB)를 구축하고 전문가의 의견, 설문조사, 전문가 초청 평가세미나, 국회공청회 등의 

여러 가지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국가 주요지표를 선정하였다. 국가주요지표 선정 과정

에서 제시된 선정 기준은 [표 2-5]와 같다. 

원칙 의미 

제도적 용량

- 정책결정과정에서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책임분담을 명확히 

함으로써 평가의 지속성을 담보

- 지역평가능력의 발전을 지원하는 자료수집, 문서화를 위한 제도적 

용량을 제공함으로써 평가의 지속성을 담보해야 함

참조: 정영근·이준, 2004, pp. 74-77.

원칙 의미 

개념적 적실성

(relevance)

- 국민의 웰빙과 국가의 발전을 잘 측정해 주는 지표

- 국가발전의 추세뿐만 아니라 웰빙 자원의 배분 상태까지도 파악

- 영역과 부문과의 개념적 연관성을 고려한 지표들이기 때문에 타 

영역이나 부문과의 중복을 최소화

성과(outcome) 지표

- 투입(input) 측면보다 성과(outcome) 측면을 측정해 주는 지표들을 

우선적으로 선정

- 자원의 투입 또는 배분의 효과로써 개인, 가족, 사회, 경제, 국가의 

발전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가늠하게 해주는 지표

비교가능성

(comparability)

- 국제비교가 가능한 지표들을 우선적으로 선정

- 국민의 삶의 질과 국가의 발전 수준은 타 국가와의 비교를 통한 상대적 

위치 파악을 통해서 더욱 구체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음

[표 2-5] 통계청의 국가 주요 지표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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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표 선정의 과학적 기준

지표 선정 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을 토대로 지표를 선정하는 이유는 지표 선정에 

있어 과학적 타당성(validity)과 신뢰성(reliability)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우

리나라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주기적으로 모

니터링 해야 할 지표와 관련해서 사람마다 서로 다른 의견을 지니고 있게 마련이다. 특

히, 사람들의 관심이나 전공 분야에 따라 중요시하는 지표가 서로 다를 확률이 크기 때

문에 지표 선정에 있어서 최대한 객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

행연구에서 제시된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선정 기준을 제시하였다.

지표 선정 기준과 관련해서 본 연구에서 첫 번째로 활용한 연구는 정책과학(policy 

sciences) 문헌에서 제시하는 정책 디자인(policy design) 이론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

하고자 하는 미래사회 대응 지표는 여러 개별 지표들을 조합하는 형태로 제시하는 것이

고 지표를 선정할 때 의도적이고 합리적인 논의를 거쳐서 수립하기 때문에 정책과학 연

구에서 수립된 “디자인” 이론의 개념에 대해 고찰해볼 필요가 있고 이 디자인적 프레임 

워크에 기반하여 지표를 선정하고자 한다.

원칙 의미 

정책적 적합성

(policy relevance)

- 국민의 관심이 크고 정책 수립에 긴요하게 활용될 수 있는 지표들로 

선정

- 행정지표들과는 차별화되는 개념으로 국가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필요한 부분들을 드러내는 기초지표로서의 역할을 함

변화가능성

(comparability)

- 정책적 노력을 통해 변화 가능하며 개선의 여지가 있는 지표

- 시간의 변화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지표들로 선정

자료의 정확성

(accuracy)와 접근성

(accessibility)

- 지표가 나타내고자 하는 개념을 정확하게 수치화한 지표

- 개인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자신의 건강 수준을 지표로 선정하는 경우 

수치로 명확히 드러내 줄 수 있는 통계를 사용함

- 지표에 사용된 통계들은 쉽게 접근이 가능해야 함

- 중요한 지표이나 가용한 통계가 없는 경우에는 새로운 통계 산출을 위한 

국가적 노력이 필요함

참조: 한국사회과학자료원, 2013 pp. 6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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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lett & Rayner(2017)의 정책 디자인 연구에서 정책 디자인을 “정책 목적을 설

정하고 정책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정책 수단과 메커니즘을 구성하기 위해 정책 과정 

중에 정책 행위자들이 숙고하고 상호작용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Howlett & 

Rayner(2017)는 또한 정책 디자인은 정책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정책 수

단에 대한 지식과 경험, 그리고 논리적 이성을 적용하여 정책을 개발하는 노력이라고 

주장하였다. 특히, 이들은 정책형성의 디자인 지향성(design orientation)이라는 개념

을 강조하면서 단일의 정책수단 작동원리에 초점을 두고 정책대안을 형성해 가던 과거

의 전통적인 방법론을 벗어나 여러 정책 도구들이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호작용

하면서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고려해 수단의 묶음 수준에서 정책 포트폴리오를 구성하

는 노력을 의미한다고 강조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경쟁력과 경제성장을 지속적으로 달성(정책 목적 설정)

하기 위해서 어떤 지표들을 국가 정책적으로 계속 모니터링해야 하는지를 연구한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정책과학 이론에서 제시하는 정책 디자인적 관점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특정한 정책 포트폴리오(정책 디자인)가 바람직한 

정책 수단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때 활용되는 정책 디자인의 규범적 원칙들 토

대로 지표 선정 기준을 제시하였다.

우선 정책 디자인의 규범적 프로세스에 따르면 정책도구를 선택하기 이전에 정책도

구의 효과성에 관한 지식을 수집할 것을 요구한다. 그 이유는 바로 증거기반 정책형성

의 원직을 준수하여 정책의 value for money를 달성해야 한다는 현대 정책 형성의 규

범적 원칙을 구현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칙을 본 연구에 적용해 보면 선행연구

에 기반해서 지표선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기준

을 활용하고자 한다.

● 기준 1: “이론적으로” 혹은 “선행연구에서 실증적으로” 확인된 요인

국가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요인이 무엇인지와 관련한 연구는 대

부분 거시경제학자들에 의해 수행되어 왔다. 예를 들어, 국가 경제 성장을 결정하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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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들이 무엇인지를 이론적으로 연구한 대표적인 연구로 Solow(1956)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러한 경제수학적 모형을 토대로 수행된 연구들의 한계점은 이론적으로 경제발

전의 요인으로 입증되었다고 해서 실제로 이러한 요인들이 경제발전의 인과요인으로 

작용할지는 알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렇게 이론적으로 입증된 요인들이 실증적으

로 타당한지에 대한 연구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에 선행연구에서 국가 경제성장의 

인과적 요인으로 “실증적으로” 입증된 요인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요인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예를 들어, Mankiw, Romer, & 

Wei(1992)는 인적자본과 물리적 자본이 국가 경제성장에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였다. 따라서 한 국가의 인적자본과 물리적 자본을 대리(proxy)할 

수 있는 요인을 지표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기준 1을 적용함에 있어서 어떤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판단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하

다. 왜냐하면 출판된 선행연구라고 해서 모든 연구가 타당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드시 연구의 타당성이 확보된 연구를 기반으로 요인을 식별해야 한다. 실증연구의 타

당성과 관련해서 학계에서는 근거의 강도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크게 다섯 가지로 연구

를 분류한다. 첫째, 실험연구(experimental studies)이다. 근거 기반 연구

(evidence-based research)에서는 실험을 통해 수행된 연구결과가 가장 근거의 질이 

높다고 간주한다. 이 실험연구 분류 내에서도 근거의 위계를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 (Level 1a) 같은 주제에 대해서 다수 실행된 실험연구를 고찰하여 종합한 연구가 

가장 질이 높다.

• (Level 1b) 다른 연구 설계를 포함하여 체계적으로 고찰해서 종합한 연구는 두 번

째로 근거의 강도가 높다.

• (Level 1c) 어떤 주제에 대해서 수행된 하나의 실험연구는 근거의 강도 측면에서는 

세 번째로 강하다.

• (Level 1d) 실험과 유사한 형태로 연구가 수행된 연구결과는 이 실험연구 분류에서는 

근거가 가장 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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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개 국가 성장의 요인과 관련해서 실험적 방법을 통해 

연구가 이루어진 경우는 없다. 국가를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

문이다. 따라서 준실험(quasi-experiments)적 방법을 통해서 연구를 수행한다. 준실

험연구는 자연적으로 발생한 실험적 조건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자연실험(natural 

experiment) 연구라고도 지칭한다. 준실험을 통해 수행된 연구결과는 실험을 통해 수

행된 연구결과에 비해서는 근거의 위계가 낮으나 근거 기반 연구와 관련해 두 번째로 

근거의 질이 높다고 간주된다. 이 준실험연구 분류 내에서도 다음과 같이 근거의 위계

를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한다.

• (Level 2a) 같은 주제에 대해서 수행된 여러 준실험연구를 체계적으로 고찰하여 종

합한 연구가 이 위계 분류 내에서는 가장 질이 높다.

• (Level 2b) 마찬가지로 같은 주제에 대해서 수행된 여러 준실험연구와 준실험을 활

용하지 않은 다른 연구를 다 포함하여 체계적으로 고찰해서 종합한 연

구가 이 분류 내에서는 두 번째로 근거의 강도가 높다.

• (Level 2c) 사전에 잘 짜여진 연구설계를 토대로 수행된 하나의 준실험 연구를 토

대로 어떤 근거를 판단하게 되면 근거의 강도 측면에서는 세 번째에 위

치한다.

• (Level 2d) 어떤 주제와 관련해서 사전 혹은 사후를 비교하거나 적절한 통제집단을 

활용하여 처리집단과 비교하여 이루어진 연구를 근거로 삼으면 그러한 

근거는 이 분류 내에서는 가장 위계가 낮다고 간주되고 있다.

세 번째로 근거의 강도가 높은 연구는 통제집단을 활용한 관측연구(observational 

analytical studies)이다. 관측연구란 어떤 주제와 관련해서 편향성(bias)을 완전하게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행된 연구를 말하며 근거기반이 강하지 않다고 판단되고 있

다. 이 분류 내에서는 근거의 위계를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 (Level 3.a) 같은 주제에 대해서 수행된 여러 연구들 중 코호트(통제집단)를 활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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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연구를 체계적으로 종합한 연구는 이 위계 분류 내에서는 가장 근

거의 강도가 세다고 간주한다.

• (Level 3.b) 또한 같은 주제에 대해서 코호트를 활용하여 수행한 관측연구와 다른 

통제집단을 활용한 관측연구를 체계적으로 종합한 연구가 그다음으로 

근거의 강도가 세다고 간주한다.

• (Level 3.c) 어떤 연구 주제에 대해서 코호트를 활용하여 수행한 하나의 연구를 그 

근거로 제시하면 이 위계 내에서는 세 번째 상위에 있다고 간주되고 

있다.

• (Level 3.d) 코호트가 아닌 다른 통제집단을 활용하여 처리집단과 비교해서 도출한 

연구를 근거로 삼으면 그러한 근거는 근거의 강도 측면에서는 네 번째 

상위로 간주한다.

• (Level 3.e) 통제집단을 활용하지 않고 처리집단을 대상으로 수행된 관측연구는 이 

위계 내에서 근거의 강도 측면에서는 가장 하위로 간주한다.

네 번째 근거의 강도로 드는 연구는 기술적 연구(observational descriptive 

studies)이다. 기술적 연구란 어떤 주제와 관련해서 단순히 기술(describe)만 하는 연

구이고 편향성(bias)이 전혀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행된 연구를 말한다. 근거 기반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술적 연구는 근거의 강도가 매우 약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분

류 내에서는 근거의 위계를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 (Level 4.a) 같은 주제에 대해서 수행된 여러 개의 기술적 연구를 체계적으로 고찰

한 연구는 이 위계 내에서는 근거의 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간주한

다.

• (Level 4b) 어떤 주제에 대해서 통제집단을 활용하지 않고 단순한 횡단면적인 연구

의 근거의 강도는 이 위계 내에서는 두 번째로 높다고 간주한다.

• (Level 4c) 통제집단 없이 몇몇의 사례(cases)를 지속적으로 관측하여 도출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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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근거 강도는 이 위계 내에서는 세 번째로 높다고 간주한다.

• (Level 4d) 통제집단 없이 몇 개의 사례를 일회성으로 관측하여 도출한 연구를 근

거로 삼으면 그러한 근거의 강도는 이 위계 내에서는 가장 약하다고 간

주한다.

근거의 위계 내에서 가장 하위연구는 전문가 의견(expert opinion)에 기반한 연구이

다. 전문가 의견이란 신문 사설, 컬럼, 초점집단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델파

이 기법 등을 말한다.

• (Level 5a) 이 위계 내에서 근거의 강도가 가장 높은 연구로 분류되고 있는 것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여러 개의 전문가 의견을 체계적으로 고찰한 연구

임

• (Level 5b) 두 번째로 근거의 강도가 높은 것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은 델파이 기법 

등을 활용한 전문가 의견을 종합한 연구임

• (Level 5c) 근거의 강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은 한 명의 전문가 

의견 등을 활용하여 결론을 도출한 연구임

종합하면 [그림 2-2]와 같은 피라미드 형태로 근거의 강도에 따라 연구를 분류할 수 

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라미드 내에서 위로 갈수록 연구의 편향 가능

성(risk of bias)은 낮고 증거의 질(quality of evidence)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근

거에 기반에서 어떤 정책대안을 선택할 때는 근거의 강도가 최소한 Level 2d 이상의 

연구를 토대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학계의 공통된 견해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림 2-2]에서 제시한 피라미드를 토대로 최대한 근거의 위계가 높은 선행연구에 기반

해서 지표 선정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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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근거(Evidence)의 위계(Hierarchy)

출처: Yetley et al.(2017)로부터 재구성함

본 연구에서는 근거의 위계가 높은 선행연구(실험 혹은 준실험)가 존재하는 지표와 

관련해서는 동그라미로 표시를 하고 근거의 위계가 낮은 선행연구(관측연구 등)는 세모 

표시로 그리고 지표와 관련해서 선행연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엑스 표시로 구분하

였다. 어떤 지표와 관련해서 근거의 강도가 상당히 높은 선행연구가 존재하지만 그 연

구의 결과 어떤 지표의 효과와 관련해서 긍정성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에는 엑스로 표시

하였다. 또한 실증연구가 아닌 이론적인 연구만이 있는 경우에는 세모로 표시하였다.

정책 디자인의 규범적 원칙으로 제시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정책 문제에 대한 

정의가 올바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Dery, 1984; Vesely, 2017). Dery(1984)에 

따르면 국가 재정적(비용-편익 측면에서) 기준에 부합하면서 문제 해결방법을 도출할 

수 있도록 정책문제를 정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원칙을 본 연구

와 관련해서 응용해보면 다음과 같은 기준을 도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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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2: 직접적으로 정책적 개입이 가능한 요인

정책 디자인의 세 번째 원칙은 principles of parsimonious tool use이다. 즉 최대

한 간결한 도구를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이다(Tinbergen, 1952; Howlett & Rayner, 

2017). 이 원칙이 강조하는 것은 정책목적과 정책수간 간 최적의 조합은 일대일이 되어

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의 정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정책수단의 개수는 최

소한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정책수단이 과다하게 선택된 경우를 과다 디자인(over 

design)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렇게 정책수단이 과다하게 선택되게 되면 정책의 효과성

이 떨어진다는 것이다(Howlett & del Rio, 2015). 예를 들어, 어떤 정책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세 개일 때 이 세 개의 정책 수단 중 가장 효과

적인 정책 수단을 택하고 그 정책 수단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정책의 효과성을 극대화

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세 번째 규범적 원칙을 본 연구에 적용해서 

다음의 기준을 지표 선정 시 활용하고자 한다.

● 기준 3: 상관관계가 매우 높은 지표들이 항목 내에서 상존 시에는 좀 더 정책적 

개입에 의해 해결이 가능한 지표를 선정

예를 들어, 실업률을 낮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것이다. 특히 청년 실업률을 낮추는 것은 국가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들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 두 변수 간 상관관계는 매우 높다. [그림 2-3]

에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산점도로 제시하였다.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0.9 이상

으로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기준 3에 따라 두 변수 중 한 변수만을 지

표로 선정하고 모니터링하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좀 더 정책적 개입에 의해 해결

이 가능한 지표를 선정할 것이므로 이 예에서는 청년 실업률을 지표로 선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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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실업률과 청년 실업률 간의 상관관계

지금까지 정책 디자인의 규범적 원칙을 활용하여 총 세 가지 지표 선정 기준을 마련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기준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지표를 선정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선행연구에서 국가 성장의 요인으로 지목된 요인을 우선 식별하고 그러한 

요인 중 국가가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제고시킬 수 있는 요인을 우선적으로 지표로 선정

하고자 한다. 당연히 기준 1과 2를 다 통과하는 요인이 있다면 기준 3은 통과하지만 기

준 1과 2에는 부합하지 않는 요인에 비해 좀 더 지표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을 것이

다. 기준 3은 기준 1과 2를 적용한 이후에 활용하는 기준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미래 사회 대응 지표는 기본적으로 통계자료를 토대로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자료가 없다면 모니터링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

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통계학적인 기준 또한 활용해서 지표 선정을 할 필요가 있다.

● 기준 4: 자료를 타당성⋅신뢰성 높게 지속적으로 수집 가능

어떤 지표와 관련해서 자료를 타당성 높게 수집하기가 힘든 경우는 그러한 지표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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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우리나라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가고 있지 않은지를 판단할 수는 없

다. 예를 들어, 경제에 대한 기대, 재정 기관에 대한 믿음 등은 매우 주관적인 변수이고 

응답편형(response bias)에 매우 취약한 변수이다. 사람이 처한 위치와 환경 그리고 

정치적 입장 등에 의해 의견이 매우 갈리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견해를 토대로 경제에 

대한 기대, 재정 기관에 대한 믿음과 관련해서 타당한 결론을 내리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측정 오류(measurement error)의 정도가 높을 확률이 높은 변수

는 지표 선정 시 지양하고자 한다. 또한, 시간에 의한 변동폭이 매우 높은 변수가 존재

한다. 예를 들어, 국제기관(예: UN)에서 발표하는 여러 지표들은 연도별로 상당히 변동

폭이 크게 관측되는 경향이 강한데, 단순히 특정한 연도에 어떤 지표와 관련해서 순위

가 많이 하락하였다고 해서 그러한 일시적인 하락에 대해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을 것이

다. 따라서 실증분석을 통해 그러한 변수가 존재한다고 한다면 지표 선정 시 지양하고

자 한다. 마지막으로 어떤 지표와 관련해서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이 가능하지 않은 

지표는 제외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기본계획에 환경보전계획반영한 지자체 수”와 같

은 지표는 매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지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

는 것은 매우 힘들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지표 선정 시 자료가 신뢰성 높게 지속적으로 

수집되기 힘든 지표는 지양하고자 한다.

[표 2-6]에 본 연구에서 지표 선정 시 활용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기준 내용

1 “이론적으로” 그리고 “선행연구에서 실증적으로”  확인된 요인

2 직접적으로 정책적 개입이 가능한 요인

3
상관관계가 매우 높은 지표들이 항목 내에서 상존 시에는 좀 더 정책적 개입에 의해 

해결이 가능한 지표를 선정

4 자료를 타당성⋅신뢰성 높게 지속적으로 수집 가능

[표 2-6] 지표 선정 시 활용한 기준



미래사회 대응지표  29

제3절 미래사회� 대응지표�선정

1 미래사회 대응지표 pool

본 연구에서는 미래사회 대응지표의 pool를 선정하기 위해서 미래사회 지표, 지속가

능발전지표와 관련된 선행연구들 통해 미래지표의 후보군을 수집하고 미래지표의 후보

군을 핵심전략 별로 구분하였다. 미래사회 대응지표pool와 데이터 출처를 미래비전인 

“스마트 성장 사회”, “지속가능한 안심사회”, “다양성을 존중하는 협력사회”로 구분하면 

아래와 같다. 

핵심전략 관련 지표 pool 데이터 출처

디지털 

전환 대응

ICT 전문가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인력수급실태조사보고서

디지털 공공서비스
UNPAN(United Nations Public 

Administration Network)

취약계층의 디지털 정보 접근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한국의 알권리와 정보공개에 대한 독립적인 

국제평가 결과
지속위, 행안부

사이버폭력 건수 지속위, 여가부, 법무부

기술

혁신형 

경제로의 

전환

인구당 GNI(PPP) 통계청 통계서비스기획과

순외국인직접투자 유입률(FDI)
OECD「https://stats.oecd.org」통계청

통계서비스기획과관리

시장규모
한국은행/산업연관표

산업통계분석시스템

[표 2-7] 미래사회 대응지표 pool (스마트 성장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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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전문가 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연구개발활동조

사 산업통계분석시스템:

국내총저축
통계청,「가계금융·복지조사(패널)」, 

「소비자물가조사」

인플레이션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FDI 규모 및 유동성 산업통상자원부「외국인직접투자통계」

삶의 기준에 대한 만족도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경제에 대한 기대 한국은행「소비자동향조사」

고용률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재정기관에 대한 믿음 한국행정연구원,「사회통합실태조사

5년간 성장률 한국은행「국민소득」

창업비용 통계청, 「기업생멸행정통계」

기업가 환경
https://ko.tradingeconomics.com/s

outh-korea/business-confidence

GRDP 성장률 통계청「지역소득」 

창조경제역량지수
현대경제연구원, 2013, "한국의 

창조경제역량지수 개발과 평가"

사회적기업 일자리수
사회적기업진흥원, 2019, 「문재인정부 

사회적경제 정책 모읍집

인구 천 명당 연구개발인력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

창의성 계층이 차지하는 비중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창의성 지수

고용된 노동 인력 중에서 과학 분야에 

종사하는 연구자의 비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

가원, 「2017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연간 일인당 실질 GDP 성장률 UN 

국내 자원소비량 환경부, 산업부

R&D과제의 사업화 성공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8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 현황

GDP 대비 연구개발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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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활동조사

GDP 대비 가계소득
한국은행, 국민소득

통계청,가구당월평균가계수지

성장둔화와 

기술요인에 

따른 

양극화 

대응 정책

절대빈곤율
통계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가계금융복지조사」 

실업률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총소득대비 총부채비율
원출처: OECD, 「OECD National 

Accounts」

불균형한 경제성장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청년실업율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소득불평등 지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기초생활보장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수
보건복지부,「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

황」

가계직접본인부담율 보건복지부, 2017년 국민보건계정

실업급여 순소득 대체율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OECD의 

고용전망 보고서(OECD Employment 

Outlook 2018)

GDP 대비 공적 사회 지출 비중 보건복지부, 「한국의사회복지지출」

소득수준 하위가구 식품안정성 확보가구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

여성고용률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OECD, 

남녀 임금 격차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OECD  OECD Employment Outlook 

2018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이행비율 고용노동부, 「공공기관 청년고용 현황」

중소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율

고용노동부, 「2018년도 자체평가계획」, 

국정과제성과지표개선추진계획,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성과지표

소득격차비율 통계청,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 5분위 배율 통계청, 소득분배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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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전략 관련 지표 pool 데이터 출처

탄소제로사

회로의 전환 

및 

그린인프라 

구축

생물수용량 대비 생태학적 발자국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생태경관보존지역 

지정현황」 2020

삼림면적/전체면적 (지표명 변경 필요: 

총토지면적 대비 산림면적)

산림면적: 산림청「산림기본통계」 

국토면적:국토교통부지적통계연보

전기자동차비율 국토교통부(시도별 자료)

통합대기환경지수(CAI)
https://www.airkorea.or.kr/web/khaiInf

o?pMENU_NO=129

신재생에너지생산량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보급통계」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 환경부, 「2018년 상수도 통계」

농어촌 하수도 보급률 환경부, 「2018년 하수도 통계」

하수처리수 수자원 활용률 환경부

빗물활용을 실시하는 지자체 비율 환경부, 광역 시도별 빗물이용시설 현황자료

상수도 누수율 환경부, 「상수도통계」

국민1인당 상수도 사용량 환경부, 「상수도 통계」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수
산업통상자원부, 2019, 「에너지 바우처 

제도의 입법영향분석」

국가에너지효율지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에너지통계종합정보시스템 

친환경버스 확대 수 국토교통부 

부가가치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UN,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국내 자원생산성(GDP/DMC), 

자원강도(DMC/GDP)

산업부, 환경부, 사회기반시설 구축, R&D 

확대 및 경제성장

미세먼지 나쁨일수 환경부, 2018 대기환경연보

생활 및 사업장폐기물 발생량 환경부,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1인당 도시공원 면적 국토교통부, 도시계획현황

기본계획에 환경보전계획반영한 지자체 

수
환경부, 국토부, 산림청

자원순환기본계획 및 자원순환시행계획 

수립 건수
환경부

공공분야 녹색제품 구매율 환경부, 2018년도 공공기관 녹색제품 

[표 2-8] 미래사회 대응지표 pool (지속가능한 안심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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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실적 보고

생활용품의 녹색제품 인증 건수 환경부

인구대비 환경교육 수혜자 비율 환경부

일반 국민의 환경의식 수준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른 

일반국민의 환경 의식 수준 조사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 -

전체 플라스틱 사용량 대비 재생 

플라스틱 사용량
-

탄소 생태 발자국 세계자연기금, 한국생태발자국 보고서

GDP 당 화석연료 보조금 비중

지구의 벗(FOE, Friends of the Earth), 

오일체인지인터내셔널(OCI : Oil Change 

International)

기후변화 적응능력 대표지표 개선율 환경부

산업계 지자체 적응대책수립, 이행지원 

건수
환경부. 산업부

기후변화 적응 인지도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환경부, 국가온실가스통계

바다숲 조성 누적면적 해양수산부

갯벌복원면적
해양수산부,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중기 

추진계획

연안 평균 pH농도 적정 범위(8.0-8.2) 

유지
해양수산부

어가 소득 통계청, 어가경제조사

정부연구개발예산 대비 해양수산 

연구개발 투자 비중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기본계획

조건불리수산직불제 지급단가 해양수산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육상 및 담수 생물다양성을 위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비율
환경부, 국가보호지역 통합유

산녹색보호지수 환경부,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국가 산림경영 지표 확장
산림청,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에 관한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총 토지면적 중 황폐화된 토지 비율 환경부,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환경부,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주요멸종위기종복원율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 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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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CH(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국가 

정보등록 및 갱신 건수
환경부,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백두대간 등 산림복원 면적 산림청, 제3차 산림생물다양성 기본계획

안전한 

거주환경 

조성 및 

지역공동체 

형성

야간통행안전 통계청, 「사회조사」

자원봉사 통계청, 「사회조사」

낯선 이에 대한 도움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기부 통계청, 「사회조사」

타인에 대한 신뢰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종교활동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범죄율
검찰청, 「범죄분석통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도서관당 인구수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국민문화향유율 통계청, 「사회조사」

주거환경만족도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철도역, 고속도로 IC에서 10분내 

접근인구비율
국토지리정보원, 「국토모니터링 보고서」

자연재해취약지수 행정안전부, 「자연재해현황」

사회적 관계(네트워크, 대인신뢰, 

다양성)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소속감(국가자긍심, 기관에 대한 신뢰, 

공정성 인식)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공익에 대한 지향(연대감, 사회규칙에 

대한 존중, 시민참여)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공동체의 미래 준비 여부
한국정보화진흥원, 「2011 

국가미래준비지수」

새로운 네트워크의 구축 WEF,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교통사고 사망자수 경찰청 교통국 교통안전과 교통조사계

공공 병상 수 국립중앙의료원,「공공의료기관현황」

사업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수용률 여가부

가정폭력 실사고건수 및 대응률 여성가족부, 「2019 가정폭력 실태조사」

사고사망만인율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분석」

도로보급률 국토교통부, 도로현황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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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이용편의 보장율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녹색교통활성화 비율: 자전거 

수단분담률, 1인당 자전거 도로연장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시민참여 활성화 예산율 서울시, 2020년 시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인구십만명당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인구
재난연감

보도면적 비율 국토교통부, 지적통계 

장애인 친화적 공공건축물 비율 환경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아동학대 발견율 -

불법무기 소지 범죄와 처벌비율 -

사회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출산 및 

사회 환경 

조성

국공립어린이보육시설 수용율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출생아 만명당 산모 사망률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조사

청소년, 아동 비만 유병률 -

(취학 전) 유아교육과 보육서비스 

이용률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보건복지부,「보육통계」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률 -

가정 내 무보수 가사노동 및 

돌봄노동에 할애하는 시간 비율
-

건강하고 

인간다운 

초고령사회 

구축

건강 만족도 -

걱정 정도 -

환경적 미관에 대한 만족도 -

빈곤율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연금수급율 국민연금공단 전산시스템(NPiS) 

고령화준비지수 -

자살율 -

심혈관계질환, 암 또는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
-

당뇨병 조절률 -

성인남성 흡연률 -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 -

장애인 만성질환 유병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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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발생률 -

치매안심센터 개소 보건복지부

OECD 더 나은 삶의 질 지수 -

노인 일자리 보건복지부 (내부행정자료) 

핵심전략 관련 지표 pool 데이터 출처

사회갈등 

해결을 

위한 

공존형 

사회시스템 

구축

난민과 유민 법무부, 「충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민주주의 -

소수자에 대한 관용 -

지역사회통합지수 -

행복지수 -

성평등지수 UNDP 「 Human Development Report」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개방성 -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 -

이주자 권리 보장에 관한 국제기준 

준수 
법무부, 복지부

이주민 건강관리지원 지표 개발 -

학생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유연한 

교육체계 

확립

평생학습참여율 한국교육개발원「한국 성인의 평생학습 실태」

인간개발지수(UNDP)
원출처: UNDP (각년도)「Human 

Development Report」 

15세 이상 인구 1인당 알코올 섭취량 -

스마트폰 고의존 비율 -

학업성취도 국제평가 교욱부

직업교육훈련 경험비율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학업중단율 교육통계서비스, 

일반학교 특수학급 설치율 교육부, 「특수교육통계」

학교 내진보강율 -

GDP 대비 고등교육 공교육비 

정부부담 비율

교육부,  OECD,  「OECD 교육지표 2019」 

결과 발표

[표 2-9] 미래사회 대응지표 pool (다양성을 존중하는 협력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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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사 일인당 특수학생 수 교육부, 「특수교육통계」

공립유치원 정규교사 배치비율 -

초중등 전문상담교사 배치비율 -

공학계 여학생 비율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2017년도 

여성과학기술인 양성 및 활용통계 재분석 

보고서」

학생 대 교사 비율 -

노동자 1인당 고등교육 OECD, 「OECD Education at a Glance」

교육의 질에 대한 만족도 -

아이들이 사회에 대해 배우고 있다는 

인지도
-

민주주의 

발전 및 

정치개혁

정치적 표현의 안전 -

선택의 자유에 대한 만족도 -

의회와 지방의회의 여성 비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당선인 통계,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계획과제 

목표 달성률

고용노동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결과」, 

통계청·여성가족부(2018) 2018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서 재인용

정부안정성 기획재정부, 「국가채무」, 한국은행, 「국민계정」

정부효과성
세계은행,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

법치
세계은행,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

규제
세계은행,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

정치적 권리 -

정치적 제한
세계은행,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 -

기업과 정부 부패
원출처: 국제투명성기구(TI) 

「부패인식지수(CPI)」

국가청렴지수 -

정부기관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만족도 

평가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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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래사회 대응지표 선정

미래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명목으로 이렇게 미래사회 대응지표 pool의  모

든 지표를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또한 지표 중 어떤 지

표는 여러 가지 측면(예를 들어, 자료의 주기적인 수집 가능성 측면)에서 문제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대응지표 pool 중에서 주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지표를 최종적으로 선정

할 때 활용하게 될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앞서 언급한 지표 선정 기준을 지표 pool에 적용한 결과를 제시한다. 우선 기준 1과 

관련해서는 모든 선행연구를 인용하기보다는 근거의 강도가 큰 연구를 우선적으로 선

별하였고 그 선별된 선행연구 중 가장 최근 연구를 중심으로 인용하였다. 가장 최근 연

구에 대부분의 관련 선행연구가 인용되어 있기 때문이다. 각 지표별로 수행된 선행연구

는 [부록]에 제시하였다. 관련 선행연구의 증거의 위계가 매우 강한 경우에는 동그라미

로, 위계가 약한 경우에는 세모로, 그리고 관련 선행연구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엑

스로 표시하였다. 근거의 강도가 상당히 높은 선행연구가 존재하나 연구 결과 효과성과 

관련해서 긍정성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에는 엑스로 표시하였다. 또한 실증연구가 아닌 

이론적인 연구만 있었던 경우에는 세모로 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준 2부터 4는 

모두 충족하고(동그라미) 기준 1은 최소한 세모 이상으로 충족하는 경우 최종적으로 미

래 사회 대응 지표로 선정하였다.

가. 스마트 신인류의 성장사회 

미래비전 스마트 신인류의 성장사회 미래미전 중 첫 번째 핵심전략인 디지털 전환 대

응에 대해서 기준을 적용한 결과 기본적으로 근거의 강도가 매우 높은 선행연구에 의해 

입증된 선행지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근거의 강도가 강하지는 

않지만 선행연구에서 사회나 경제발전과 정(+)의 관계가 있다는 것으로 밝혀진 지표는 

“ICT 전문가수”, “디지털 정보 접근성”, 그리고 “사이버 폭력”으로 총 세 가지이다. 이 

세 가지 지표에 대해서는 또한 정부가 정책적으로 개입이 가능한 지표로 판단하였고, 

세 가지 지표 간에 상관관계가 매우 높은 변수는 없기 때문에 기준 3과 관련해서도 모

두 동그라미로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변수와 관련해서 자료를 지속적으로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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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성 높게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준 4 또한 충족한다고 판단하였다.

두 번째 항목인 기술혁신형 경제로의 전환과 관련해서 분석을 수행한 결과 총 8개의 

지표를 미래 사회 대응 지표로 선정하였다. 기술혁신형 경제로의 전환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지표와 관련해서 수행된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상당수의 지표와 관련해서 근거

의 강도가 높은 연구들이 많이 관측되었다. 우선 근거의 위계가 매우 높은 선행연구가 

존재하는 지표는 “FDI 규모 및 유동성”, “고용률”, “기업가 환경”, “인구 천 명당 연구

개발인력수”, 그리고 “GDP 대비 연구개발비”로 분석되었다. 이 항목 pool에 존재하는 

지표 중 근거의 강도가 상당히 높은 선행연구가 존재하는 지표로 “순외국인직접투자 유

입률(FDI)”, “기술전문가 수”, “고용된 노동 인력 중에서 과학 분야에 종사하는 연구자

의 비중”을 들 수 있지만 이들 지표들은 선정된 지표와 상관관계가 매우 높은 지표이므

로 선정된 지표에서는 제외하였다(기준 3 참조). 지표와 관련해서 선행연구가 존재하지

만 근거의 위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판단된 지표는 “국내총저축”, “인플레이션”, 그

리고 “사회적기업 일자리수”를 들 수 있다. 앞서 언급한 5개의 지표와 이 3개의 지표 

모두 정책적으로 개입해서 관리해야 할 중요한 지표로 볼 수 있고 실제 대부분의 국가

에서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통계이므로 기준 4 또한 충족한다고 판단하여 미래 사

회 대응 지표로 선정하였다.

세 번째 항목은 성장둔화와 기술요인에 따른 양극화 대응 정책이다. 이 항목 pool에

는 총 17개의 지표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최종적으로 미래 사회 대응 지표로 선

정한 지표는 “절대빈곤율”, “총소득대비 총부채비율”, “청년실업율”, “소득불평등 지수”, 

“기초생활보장,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수”, “실업급여 순소득 대체율”, “GDP 대

비 공적 사회 지출 비중”, “여성고용률”, 그리고 “남녀 임금 격차”로 총 9개 지표이다. 

“실업률” 지표는 “청년실업률”과 매우 상관관계가 높은 지표이므로 제외하였고 “불균형

한 경제성장”, “소득격차비율” 그리고 “소득 5분위 배율” 지표는 모두 “소득불평등 지

수”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지표 중 “절대

빈곤율”, “청년실업율”, 그리고 “GDP 대비 공적 사회 지출 비중”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결과변수에 대해서 매우 많은 선행연구가 존재하여 어떤 특정한 선행연구를 [표 2-10]

에 제시하지는 않았다. 이들 변수들이 사회경제적으로 수많은 변수에 영향을 줄 수 있

다는 것은 대부분 공감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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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전략 관련 지표 pool 기준 1 기준 2 기준 3 기준 4

디지털 

전환 대응

ICT 전문가수 △ O O O

디지털 공공서비스 X X X O

취약계층의 디지털 정보 접근성 △ O O O

한국의 알권리와 정보공개에 대한 독립적인 

국제평가 결과
X X O O

사이버폭력 건수 △ O O O

기술

혁신형 

경제로의 

전환

인구당 GNI(PPP) X X O O

순외국인직접투자 유입률(FDI) O O X O

시장규모 X X O O

기술전문가 수 O O X O

국내총저축 △ O O O

인플레이션 △ O O O

FDI 규모 및 유동성 O O O O

삶의 기준에 대한 만족도 X X O X

경제에 대한 기대 X X O X

고용률 O O O O

재정기관에 대한 믿음 X X O X

5년간 성장률 X X X O

창업비용 X O O O

기업가 환경 O O O O

GRDP 성장률 X X X O

창조경제역량지수 X X X X

사회적기업 일자리수 △ O O O

인구 천 명당 연구개발인력수 O O O O

창의성 계층이 차지하는 비중 X O X X

고용된 노동 인력 중에서 과학 분야에 종사하는 

연구자의 비중

O O X O

OOXX연간 일인당 실질 GDP 성장률

OOXX국내 자원소비량

OOOXR&D과제의 사업화 성공률

OOOOGDP 대비 연구개발비

OOXXGDP 대비 가계소득

성장둔화와 

기술요인에 

따른 

양극화 

절대빈곤율 O O O O

실업률 O O X O

총소득대비 총부채비율 O O O O

[표 2-10] 스마트 성장사회- 지표 선정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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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속가능한 안심사회  

환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네 번째 항목은 탄소제로 사회로의 전환 및 그린인프

라 구축이다. 환경의 중요성은 최근에 들어와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데, 그러한 상황을 

반영해서인지 지 항목 pool에 포함되어 있는 지표의 수는 총 47개이다. 이 중 미래 사

회 대응 지표로 최종적으로 선정한 지표는 “전기자동차 비율”, “통합대기환경지수

(CAI)”,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 수”, “친환경버스 확대 수”, 

“부가가치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미세먼지 나쁨일수”, “생활 및 사업장폐기물 발

생량”, “1인당 도시공원 면적”, “인구대비 환경교육 수혜자 비율”, “GDP당 화석연료 보

조금 비중”,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정부연구개발예산 대비 해양수산 연구개발 투자 

비중”, 그리고 “육상 및 담수 생물다양성을 위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비율”로 

총 14개이다. 환경의 중요성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현 상황을 반증하듯이 많은 지표

와 관련해서 선행연구가 존재하였으나 대부분 과학적인 연구가 많아서 실제 이러한 변

수들이 사회경제적인 발전과 인과적인 관계에 놓여 있는지를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았

다. 선정한 지표는 국제 기관 그리고 국내에서도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있는 지표이고 

환경 관련 지표이기 때문에 측정오류의 가능성도 매우 낮은 지표라고 판단된다.

대응 정책

불균형한 경제성장 O O X O

청년실업율 O O O O

소득불평등 지수 O O O O

기초생활보장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수 O O O O

가계직접본인부담율 X O O O

실업급여 순소득 대체율 △ O O O

GDP 대비 공적 사회 지출 비중 O O O O

소득수준 하위가구 식품안정성 확보가구 X O O X

여성고용률 △ O O O

남녀 임금 격차 △ O O O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이행비율 X O O O

중소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율 X O O O

소득격차비율 O O X O

소득 5분위 배율 O O X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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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번째 항목인 안전한 거주환경 조성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포함되어 있는 총 31

개의 지표 중 미래 사회 대응 지표로 최종적으로 선정한 지표는 “도서관당 인구수”, “도

로보급률”. 그리고 “녹색교통활성화 비율: 자전거 수단분담률, 1인당 자전거 도로연장”

으로 총 3개이다. 이 항목에서 많은 지표를 최종 지표로 선정하지 않은 첫 번째 이유는 

대부분의 지표가 측정오류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표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예를 들

어, “낯선 이에 대한 도움”, “타인에 대한 신뢰”, 혹은 “주거환경만족” 등은 대부분 매우 

주관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측정오류의 정도가 상당히 높은 지표이다. 따라서 이러한 지

표와 관련해서는 타당성과 신뢰성 높은 자료가 지속적으로 수집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표로 선정하지 않았다. 둘째, 많은 지표들이 정책적으로 개입을 해서 제고를 하기 어

려운 지표로 판단하였다. 예를 들어, “종교활동” 지표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결과변수에 

대한 연구가 존재하지만 사람들의 종교활동을 정책적 개입에 의해 강제한다는 것은 불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세 번째 이유는 많은 지표와 관련해서 그 효과성과 관련해서 

분석이 이루어진 경우가 없었다. [표 2-11]을 살펴보면 대부분 기준 1과 관련해서 엑스

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섯 번째 항목은 사회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출산 및 사회 환경 조성이다. 우리

나라는 지난 15년 동안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였고 합계출산율은 2020년 기준 

0.84명으로 OECD 국가 내에서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도 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이

다. 따라서 출산율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표를 미래 사회 대응 지표로 포함할 

필요성이 크다. 이 항목에는 총 6개의 지표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중 4개 지표 “출생아 

만 명당 산모 사망률”, “청소년, 아동 비만 유병률”, “(취학 전) 유아교육과 보육서비스 

이용률”, 그리고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률” 지표를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선

행연구 중 상당히 근거의 강도가 높은 연구(Garcia, Heckman, Leaf, & Prados, 

2020)를 살펴보면 유아 시기의 교육이 매우 중요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연구에서 강

조하는 것이 교육 프로그램의 질이 높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추후에 미래 사회 대

응 지표로 유아 교육의 질과 관련한 지표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 중 저출산 외에 또하나 자주 언급되고 있는 것이 바

로 노령화 문제이다. 일곱 번째 항목인 건강하고 인간다운 초고령사회 구축은 바로 이

러한 노령화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지표라고 볼 수 있다. 이 항목은 총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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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표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중 최종적으로 선정한 지표는 총 6개이다. 선정된 지표는 

“빈곤율”, “연금수급율”, “당뇨병 조절률”, “성인 남성 흡연율”, “결핵발생률”, 그리고 

“노인 일자리”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 자살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자살율을 최종 지표로 제외한 이유는 정책적으로 타게팅이 가능한 지표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고령화준비지수”, “OECD 더 나은 삶의 질 지수” 등은 지수이므

로 정책적 개입에 의해 변화시키기 어려운 지표로 판단하여 최종 지표로 선정하지 않았

다.

핵심전략 관련 지표 pool 기준 1 기준 2 기준 3 기준 4

탄소제로사

회로의 전환 

및 

그린인프라 

구축

생물수용량 대비 생태학적 발자국 X O O O

삼림면적/전체면적 (지표명 변경 필요: 

총토지면적 대비 산림면적)
X O O O

전기자동차비율 O O O O

통합대기환경지수(CAI) O O O O

신재생에너지생산량 O O O O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 X O O O

농어촌 하수도 보급률 X O O O

하수처리수 수자원 활용률 X O O O

빗물활용을 실시하는 지자체 비율 X O O O

상수도 누수율 X O O O

국민1인당 상수도 사용량 X X O O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수 O O O O

국가에너지효율지표 X X X O

친환경버스 확대 수 △ O O O

부가가치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 O O O

국내 자원생산성(GDP/DMC), 

자원강도(DMC/GDP)
△ X O O

미세먼지 나쁨일수 O O O O

생활 및 사업장폐기물 발생량 △ O O O

1인당 도시공원 면적 △ O O O

기본계획에 환경보전계획반영한 지자체 수 X O O O

자원순환기본계획 및 자원순환시행계획 수립 X O O O

[표 2-11] 지속가능한 안전사회 - 지표 선정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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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공공분야 녹색제품 구매율 X O O O

생활용품의 녹색제품 인증 건수 X O O O

인구대비 환경교육 수혜자 비율 △ O O O

일반 국민의 환경의식 수준 X X X X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 △ O X O

전체 플라스틱 사용량 대비 재생 플라스틱 

사용량
X O X O

탄소 생태 발자국 X O X O

GDP 당 화석연료 보조금 비중 △ O O O

기후변화 적응능력 대표지표 개선율 X X O O

산업계 지자체 적응대책수립, 이행지원 건수 X O X O

기후변화 적응 인지도 X O X X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 O O O

바다숲 조성 누적면적 X O O O

갯벌복원면적 X O O O

연안 평균 pH농도 적정 범위(8.0-8.2) 유지 X O O O

어가 소득 X X X O

정부연구개발예산 대비 해양수산 연구개발 

투자 비중
△ O O O

조건불리수산직불제 지급단가 X O O O

육상 및 담수 생물다양성을 위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비율
△ O O O

산녹색보호지수 X X X O

국가 산림경영 지표 확장 X O O X

총 토지면적 중 황폐화된 토지 비율 X O X O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X O X O

주요멸종위기종복원율 X O X O

ABSCH(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국가 

정보등록 및 갱신 건수
X O O O

백두대간 등 산림복원 면적 X O X O

안전한 

거주환경 

조성 및 

지역공동체 

형성

야간통행안전 X O O X

자원봉사 X X O O

낯선 이에 대한 도움 X X O X

기부 △ O O O

타인에 대한 신뢰 △ X O X



미래사회 대응지표  45

종교활동 △ X O X

범죄율 △ O O O

도서관당 인구수 O O O O

국민문화향유율 △ O O X

주거환경만족도 X X O X

철도역, 고속도로 IC에서 10분내 

접근인구비율
△ O O O

자연재해취약지수 X O O X

사회적 관계(네트워크, 대인신뢰, 다양성) O X O X

소속감(국가자긍심, 기관에 대한 신뢰, 

공정성 인식)
X X O X

공익에 대한 지향(연대감, 사회규칙에 대한 

존중, 시민참여)
X X O X

공동체의 미래 준비 여부 X O O X

새로운 네트워크의 구축 X O O X

교통사고 사망자수 △ △ O O

공공 병상 수 △ O O O

사업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수용률 X O O O

가정폭력 실사고건수 및 대응률 X X O O

사고사망만인율 X X O O

도로보급률 △ O O O

교통약자 이용편의 보장율 △ O O O

녹색교통활성화 비율: 자전거 수단분담률, 

1인당 자전거 도로연장
△ O O O

시민참여 활성화 예산율 X O O O

인구십만명당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인구 △ △ O O

보도면적 비율 X O O O

장애인 친화적 공공건축물 비율 X O O O

아동학대 발견율 X X O O

불법무기 소지 범죄와 처벌비율 X X O O

사회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출산 및 

사회 환경 

조성

국공립어린이보육시설 수용율 △ O O O

출생아 만명당 산모 사망률 △ O O O

청소년, 아동 비만 유병률 △ O O O

(취학 전) 유아교육과 보육서비스 이용률 O O O O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률 O O O O

가정 내 무보수 가사노동 및 돌봄노동에 X O O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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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협력사회

여덟 번째 항목은 사회갈등 해결을 위한 공존형 사회시스템 구축이다. 최근 우리나라

는 다양한 갈등요인(예: 남녀갈등, 세대갈등, 정치적 견해로 인한 갈등 등)으로 인해 사

회적으로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 항목이 매우 중요하지만 이 항

목에 포함되어 있는 총 10개의 지표 중 최종적으로 선정한 지표는 “난민과 유민”과 “민

주주의”로 단 2개이다. 우선 대부분의 지표와 관련해서 수행된 선행연구를 찾을 수 없

었다. 또한 대부분의 지표는 정책적으로 타게팅이 가능한 지표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자료와 관련해서 신뢰성 높은 자료를 수집하기가 매우 힘들다고 판단하였

다. 따라서 추후에 이 여덟 번째 항목을 좀 더 잘 반영하고 선행연구도 존재하는 지표 

발굴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한 국가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해서 교육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교

할애하는 시간 비율

건강하고 

인간다운 

초고령사회 

구축

건강 만족도 X X O X

걱정 정도 X X O X

환경적 미관에 대한 만족도 X X O X

빈곤율 O O O O

연금수급율 △ O O O

고령화준비지수 X O O X

자살율 △ X O O

심혈관계질환, 암 또는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
X X O O

당뇨병 조절률 △ O O O

성인남성 흡연률 △ O O O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 X O O O

장애인 만성질환 유병률 X X O O

결핵발생률 △ O O O

치매안심센터 개소 X O O O

OECD 더 나은 삶의 질 지수 △ X O X

노인 일자리 △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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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있듯이 교육은 수도 없이 다양한 결과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고 실제 이와 관련해서 많은 선행연구가 그동안 수행되었다. 아홉 번째 항목인 

학생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유연한 교육체계 확립은 바로 교육의 중요성을 반영하는 지

표라고 볼 수 있다. 이 항목 pool에는 총 18개의 지표가 포함되어 있는데 미래 사회 대

응 지표로 최종적으로 선정한 지표는 “평생학습참여율”, “15세 이상 인구 1인당 알코오 

섭취량”, “학업중단율”, “GDP 대비 고등교육 공교육비 정부부담 비율”, “학생 대 교사 

비율”, “노동자 1인당 고등교육”으로 총 6개이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매우 주관적인 지

표라고 할 수 있는 지표인 “교육의 질에 대한 만족도”나 “아이들이 사회에 대해 배우고 

있다는 인지도”는 제외를 하였다. “학생 대 교사 비율” 지표는 학급 규모와 밀접하게 관

련되어 있으므로 학급 규모 선행연구를 토대로 판단하였다.

마지막 항목은 민주주의 발전 및 정치개혁이다. 민주주의와 정치의 중요성 또한 수도 

없이 많은 연구에서 강조되고 있고 이러한 요인들이 훼손되었을 때의 사회적 갈등은 그

동안 전세계적으로 많이 관측되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항목 pool에는 총 14개의 지표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중 최

종적으로 미래 사회 대응 지표로 선정한 지표는 “의회와 지방의회의 여성 비율”, “공공

부문 여성대표성 제고계획과제 목표 달성률”, “정부안정성”, 그리고 “기업과 정부 부패”

로 총 4개이다. “정부효과성”, “법치”, “규제” 등은 세계은행에서 발표하는 지수에 포함

되어 있는 하위 지표인데, 이들 지표들과 관련해서는 정책적 개입이 힘들기 때문에 제

외하였다.

핵심전략 관련 지표 pool 기준 1 기준 2 기준 3 기준 4

사회갈등 

해결을 

위한 

공존형 

사회시스템 

구축

난민과 유민 △ O O O

민주주의 O O O O

소수자에 대한 관용 X X O X

지역사회통합지수 X X O X

행복지수 X X O X

성평등지수 △ O O O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개방성 X X O X

[표 2-12] 다양성을 존중하는 협략 사회 지표 선정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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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 X O O X

이주자 권리 보장에 관한 국제기준 준수 X O O O

이주민 건강관리지원 지표 개발 X O O X

학생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유연한 

교육체계 

확립

평생학습참여율 △ O O O

인간개발지수(UNDP) X X O O

15세 이상 인구 1인당 알코올 섭취량 O O O O

스마트폰 고의존 비율 X X O O

학업성취도 국제평가 X X O O

직업교육훈련 경험비율 X O O O

학업중단율 △ O O O

일반학교 특수학급 설치율 △ O O O

학교 내진보강율 X O O O

GDP 대비 고등교육 공교육비 정부부담 

비율
O O O O

특수교사 일인당 특수학생 수 X O O O

공립유치원 정규교사 배치비율 X O O O

초중등 전문상담교사 배치비율 X O O O

공학계 여학생 비율 X O O O

학생 대 교사 비율 O O O O

노동자 1인당 고등교육 △ O O O

교육의 질에 대한 만족도 X X O X

아이들이 사회에 대해 배우고 있다는 

인지도
X O O X

민주주의 

발전 및 

정치개혁

정치적 표현의 안전 X X O X

선택의 자유에 대한 만족도 X X O X

의회와 지방의회의 여성 비율 O O O O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계획과제 목표 

달성률
△ O O O

정부안정성 △ O O O

정부효과성 X X O X

법치 X X O X

규제 X X O X

정치적 권리 X X O X

정치적 제한 X X O X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 X X O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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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한 지표 선정 기준을 지표 pool에 적용한 결과를 [표 2-13]에 제시하였다. 

[표 2-13]에는 모든 지표를 큰 항목별로 분류하고 각 항목 내에 있는 지표별로 기준 1

부터 기준 4까지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미래 사회 대응 지표로 선정한 지표를 나타낸다. 

핵심전략별로 선정된 미래사회 대응지표를 보면 각각 디지털 전환 대응에서 2개, 기술 

혁신형 경제로의 전환에서 8개, 성장둔화와 기술요인에 따른 양극화 대응 정책에서 9

개, 탄소제로사회로의 전환 및 그린인프라 구축에서 14개, 안전한 거주환경 조성 및 지

역공동체 형성에서 10개, 사회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출산 및 사회 환경 조성에서 

5개, 건강하고 인간다운 초고령사회 구축에서 6개, 사회갈등 해결을 위한 공존형 사회

시스템 구축에서 4개, 학생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유연한 교육체계 확립에서 6개, 민주

주의 발전 및 정치개혁에서 4개의 지표를 선정하였다. 

기업과 정부 부패 △ O O O

국가청렴지수 X X O X

정부기관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만족도 

평가결과
X X O X

핵심전략 선정된 미래사회 대응 지표

디지털 전환 대응 (2)
ICT 전문가수 

취약계층의 디지털 정보 접근성

기술

혁신형 경제로의 전환 (8)

국내총저축

인플레이션

FDI 규모 및 유동성

고용률

기업가 환경

사회적기업 일자리수

인구 천 명당 연구개발인력수

GDP 대비 연구개발비

성장둔화와 기술요인에 따른 

양극화 대응 정책 (9)

절대빈곤율

총소득대비 총부채비율

청년실업율

소득불평등 지수

[표 2-13] 선정된 미래사회 대응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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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수

실업급여 순소득 대체율

GDP 대비 공적 사회 지출 비중

여성고용률

남녀 임금 격차

탄소제로사회로의 전환 및 

그린인프라 구축 (14)

전기자동차비율

통합대기환경지수(CAI)

신재생에너지생산량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수

친환경버스 확대 수

부가가치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국내 자원생산성(GDP/DMC), 자원강도(DMC/GDP)

미세먼지 나쁨일수

생활 및 사업장폐기물 발생량

1인당 도시공원 면적

인구대비 환경교육 수혜자 비율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정부연구개발예산 대비 해양수산 연구개발 투자 비중

육상 및 담수 생물다양성을 위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비율

안전한 거주환경 조성 및 

지역공동체 형성 (10)

기부

범죄율

도서관당 인구수

철도역, 고속도로 IC에서 10분내 접근인구비율

교통사고 사망자수

공공 병상 수

도로보급률

교통약자 이용편의 보장율

녹색교통활성화 비율: 자전거 수단분담률, 1인당 자전거 

도로연장

인구십만명당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인구

사회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출산 및 사회 환경 조성 (5)

국공립어린이보육시설 수용율

출생아 만명당 산모 사망률

청소년, 아동 비만 유병률

(취학 전) 유아교육과 보육서비스 이용률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률

건강하고 인간다운 초고령사회 빈곤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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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 (6)

연금수급율

당뇨병 조절률

성인남성 흡연률

결핵발생률

노인 일자리

사회갈등 해결을 위한 공존형 

사회시스템 구축

(4)

난민과 유민

민주주의

성평등지수

평생학습참여율

학생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유연한 

교육체계 확립

(6)

15세 이상 인구 1인당 알코올 섭취량

학업중단율

일반학교 특수학급 설치율

GDP 대비 고등교육 공교육비 정부부담 비율

학생 대 교사 비율

노동자 1인당 고등교육

민주주의 발전 및 정치개혁

(4)

의회와 지방의회의 여성 비율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계획과제 목표 달성률

정부안정성

기업과 정부 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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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소결

본 장에서는 크게 네 가지 기준을 토대로 지표를 선정하였다. 어느 정도 과학적 타당

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준을 토대로 지표 pool에서 지표를 선정하

였지만 몇 가지 측면에서 추후 연구를 통해 보완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첫째, [표 2-13]을 보면 핵심전략별로 지표의 개수가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

다. 핵심전략은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특정 핵심전략에 모니터링 하는 지표가 지나치게 

치우쳐져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핵심전략별로 선정된 지표

가 차이가 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핵심전략별로 초기에 선정한 지표 pool의 개수가 차

이가 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추후 연구를 통해 핵심전략별로 지표 pool의 개수를 좀 더 

확보해서 핵심전략별로 모니터링 하는 지표의 수가 유사하게끔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된다. 

둘째, 현재 선정된 대부분의 지표는 양적(quantitative)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양적 

지표만으로는 우리나라 사회발전을 모니터링 하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추

후 좀 더 질적(qualitative)인 특성을 지니고 있는 지표를 모니터링할 지표 pool에 포

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만족도와 같은 매우 주관적인 지표를 지

양하였는데, 만족도와 같은 지표 중 상대적으로 신뢰성이 높고 타당성이 높은 변수를 

식별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모든 지표가 중요하다는 전제 하에 논의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국가 정책적으로 좀 더 우리나라 사회발전을 위해 좀 더 초점을 맞춰야 할 지표가 분명 

존재할 것이다. 따라서 추후 Analytic Hierarchy Process(AHP)와 같은 기법을 활용

하여 지표 간 우선순위, 단기적으로 초점을 맞춰야 할 지표, 그리고 장기적으로 모니터

링 해야 할 지표 등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 첫 번째 기준을 적용할 때 활용한 선행연구 pool은 기본적으로 편

의 추출방식을 활용하였다. 편의 추출방식을 활용하게 되면 출판 편의(pub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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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as) 등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출판 편의를 제

거할 수 있는 방식을 통해 선행연구 조사가 이루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

서는 두 번째 기준을 토대로 정책적 개입에 의해 해결이 가능한 요인인 경우에 지표로 

선정하였다. 그러나 정책적으로 해결이 가능하지만 사회발전을 이룩하고자 하는 의도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지표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정책적 개입에 

의해 해결이 어렵지만 사회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변화를 시키는 노력을 해야 할 지표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를 통해 이렇게 정책적으로는 해결하기가 힘들지만 사

회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 있다면 그러한 요인은 미래 사회 대응지표로 선정할 필

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미래사회 대응지표 모니터링

제1절  실증분석을 활용한 대응지표 모니터링

제2절  실증분석 결과

제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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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실증분석을� 활용한�대응지표�모니터링

본 장에서 수행하는 실증분석의 목적은 앞서 미래 사회 대응 지표로 선정한 지표들이 

실제 앞으로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실증 근거에 기반

에 좀 더 유의미하게 판단하기 위함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본 장에서 실시하는 실증분

석의 목적을 제시하면 첫째, 선정한 지표별로 현재 우리나라의 위치가 어느 정도에 포

진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둘째, 지표별로 우리나라의 추세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미래 사회 대응 지표로 선정한 지표가 실제 사회발전

을 나타내는 각 항목별 결과변수와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는지를 좀 더 엄밀하게 분석

하여 앞으로 이들 지표를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하

는 데 도움이 되는 결과를 생산하고자 한다.

본 장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앞서 선정한 모든 지표별로 자료를 수집한 후 통계분

석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어렵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지표 몇 

개를 택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을 할 지표를 택할 때 활용한 대표적인 기준은 바로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한지 여부이다. 어떤 지표와 사회경제적 발전을 나타내는 결과변수 

간의 관계를 엄밀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한국 자료만을 갖고는 할 수가 없다. 기본적

으로 국가 간 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이들 지표와 결과변수 간의 통계적 상관관계를 추

정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 간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지표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였다. 

통계분석을 하기 위해 그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사회발전을 나타내는 각 항목별로 어떤 

결과변수를 택할 것 인지이다. 본 연구에서는 각 항목별로 최종 지표로 선정하지 않은 

지표 중 설명변수로 볼 수는 없고 결과변수로 봐야할 지표를 분석 결과변수로 선정하였

다. 마지막으로 결정해야 할 문제는 어떤 지표를 택해서 결과변수와의 관계를 통계적으

로 분석할지이다. 앞서 각 항목별로 많게는 10개 이상 적게는 2개 정도의 지표를 선정

했는데, 선정한 모든 지표별로 모두 자료를 수집하여 통계분석을 하는 것은 물리적⦁시

간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1개의 지표만을 선정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

다. 지표를 선정할 때는 국가 간 자료를 비교적 용이하게 수집할 수 있는 지표를 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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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대응지표별 실증분석을 위해 핵심전략의 달성도를 확인할 수 있는 핵심전략지표

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선정된 미래사회지표와 핵심전략 지표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장에서 수행하는 통계분석 결과와 관련해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분석 결과를 토

대로 두 변수(결과변수와 설명변수)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는 점이

다. 두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험

(experiment) 혹은 준실험(quasi-experiment) 연구설계를 활용해서 각 설명변수의 

내생성(endogeneity)을 통제해야 한다. 하지만 국가 간 비교에 있어서 이들 설명변수

미래 비전 핵심전략 핵심전략 지표 미래사회 지표

스마트 성장 

사회

디지털 전환 대응 전자정부 지수 ICT 능력 비율

기술혁신형 경제로의 전환 1인당 GNI R&D 지출 

성장둔화와 기술요인에 따른 

양극화 대응 정책
1인당 GNI

GINI 계수 

지속가능한 

안심 사회

탄소제로 사회로의 전환 및 

그린인프라 구축

공기 오염으로 인한 

사망률
이산화탄소 배출량

안전한 거주환경 조성 및 

지역공동체 형성
안전 지수 교통사고

사회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출산 및 사회 환경 조성
범죄 지수

3세 유아 중 유아 교육에 

등록한 비율

건강하고 인간다운 초고령사회 

구축
자살율

GDP 대비 공적 연금 

지출 비율

다양성을 

존중하는

협력 사회

사회갈등 해결을 위한 공존형 

사회시스템 구축
행복 지수 성불평등 지수

학생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유연한 

교육 체계 확립
인간개발 지수

GDP 대비 고등교육 

지출 

민주주의 발전 및 정치개혁 민주화 지수 의회 여성 비율

[표 3-1] 주요 핵심전략지표 및 미래사회 대응지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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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련해서 무작위실험을 수행하거나 준실험적 상황을 활용하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

서 본 장에서 수행하는 통계분석 결과를 토대로는 상관관계적인 결론만을 도출할 수 있

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대개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매우 쉽게 추정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게 마련이다. 

예를 들어,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단순히 두 변수 간의 산점도나 단순회귀모형을 추

정해서 도출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도출된 상관계수는 타당성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두 변수 간에 여러 혼란요인(confounding factor)이 존재하기 때

문이다. 이런 방식을 토대로 추정한 상관관계에는 편향(bias)가 존재할 가능성이 크고 

이를 토대로는 두 변수 간의 상관성과 관련해서는 타당성 높은 결론을 내리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좀 더 타당성 높게 추정하기 위해 정교

한 모형(고정효과 모형)을 활용하였다.

앞서 선정한 지표와 각 항목별 결과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엄밀하게 추정하기 위해 국

가 간(cross-country) 패널 자료를 토대로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두 변수 간의 관계

를 최대한 타당하게 식별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고정효과 모형(fixed effects model)을 

활용하였다. 고정효과로 활용한 변수는 국가 고정효과와 연도 고정효과이다. 즉, 다음

과 같은 세 가지 형태의 고정효과 모형을 활용하였다.

모형 1:  

모형 2:  

모형 3:  

모형에서 는 각 항목별로 선정한 결과변수를 나타내고 는 선정된 지표(설명변

수)를 나타낸다. 하첨자 와 는 각각 국가와 연도를 나타낸다. 따라서 모형 1은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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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효과() 모형을 추정하는 것이고 모형 2는 연도 고정효과() 모형을 추정하는 것

이고 모형 3은 국가 고정효과와 연도 고정효과를 모두 포함한 모형을 추정하는 것이다. 

. , 그리고 는 각각 오차항을 나타낸다. 국가 고정효과 모형(모형 1)은 국가 내

에서의  변이(variation)를 활용해서 가 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는 것이다. 

이 모형은 기본적으로 같은 국가 내에서 설명변수의 시간에 따른 변이만을 활용해 설명

변수가 결과변수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에 의해 변하지 않는 국

가 간 특성 차이를 통제하게 된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시간에 흐름에 따라 결과변수에 

미치는 요인들이 서로 다르게 존재할 것이고 이들 요인들이 오차항에 포함되어 있게 되

므로 이 모형을 통해서는 설명변수의 내생성을 통제하기는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연도 고정효과 모형(모형 2)은 기본적으로 같은 연도 내에서의  변이를 활용해서 

가 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는 것이다. 이 모형은 같은 시점 내에서 설명변수의 

국가 간 변이만을 활용해 설명변수가 결과변수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는 것이기 때문

에 연도 간 특성 차이를 통제하게 된다. 하지만 앞서와 마찬가지로 국가 간 변이를 활

용하기 때문에 이 모형을 통해서는 설명변수와 결과변수 간의 관계를 타당하게 도출하

기는 힘들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국가 간에는 수도 없이 많은 특성 차이가 존재하고 

이들 특성 차이가 결과변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연도 

고정효과 모형을 토대로 도출된 추정값이 설명변수가 결과변수에 미치는 효과를 반영

하는지 아니면 효과값이 단순히 결과변수에 미치는 국가 간 특성 차이를 반영하는지를 

식별할 수 없다는 큰 문제점이 있다.

모형 3은 앞서 언급한 국가 고정효과 모형과 연도 고정효과 모형의 단점을 어느 정도 

보완한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모형 3은 국가 고정효과와 연도 고정효과를 모두 모형

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두 가지 한계점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다는 측면

에서 장점이 있다. 하지만 국가 고정효과와 연도 고정효과를 모두 포함하여도 오차항에 

결과변수에 미칠 수 있는 관측 불가능한 요인이 존재할 것이고 이들 요인 중 설명변수

와 상관성이 높은 요인이 존재할 것이다. 즉 모형 3을 활용하여도 설명변수의 내생성을 

완전하게 통제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는 어떤 인과적

인 해석을 하기는 어렵고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최대한 타당하게 추정하였다는 결론

만을 도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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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실증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각 항목별로 한 개의 지표(설명변수)와 결과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제

시하였다. 각 항목별로 총 네 개의 그림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은 

연도에 따른 설명변수와 결과변수 값의 추세선이다. 이를 통해 지표와 관련해서 우리나

라의 현 상황을 살펴볼 수 있다. 세 번째 그림에서는 국가 간 자료를 토대로 두 변수 간

의 단순 산점도(simple scatterplot)을 제시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단순 산점

도를 토대로는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타당성 높게 추정할 수 없다. 산점도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지표와 관련해서 전세계적으로 볼 때 어느 지점에 포

진하고 있는지이다. 이를 통해 어떤 지표와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잘하고 있

는지 혹은 좀 더 정책적으로 집중할 필요가 있는지와 관련해서 유의미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마지막 그림은 제2절에서 제시한 고정효과 모형을 통해서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엄밀하게 추정한 결과를 binscatter 형태로 제시한 그림이다(Cattaneo et al., 2021). 

이 그림을 통해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의 정도를 상당히 타당성 높게 분석할 수 있다. 

고정효과 모형을 binscatter 형태로 제시하는 이유는 고정효과 모형을 토대로 추정된 

상관관계의 정도(계수값  )가 어떤 예측값(predicted value, ) 분포를 통해 도출

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국가 간 자료를 토대로 도출되는 두 변수 간의 상관

성은 실제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의 정도가 강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특이값이 존

재하게 되면 과대추정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실제 예측값 분포를 binscatter 형태로 

제시함으로써 두 변수 간의 상관성이 진정 존재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연

구의 투명성 측면에서 고정효과 모형 추정결과를 binscatter 그림 형태로 제시할 필요

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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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지털 전환 대응: ICT 능력 비율 vs. 전자정부 지수

디지털 전환 대응 항목과 관련해서 살펴본 두 변수는 UN에서 발표하는 전자정부 지

수(결과변수)와 ICT 관련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설명변수)이다. 전자정부 

지수는 United Nations 웹사이트에서 추출하였고 ICT 관련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사

람의 비율은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에서 발표하는 ICT 

Development Index의 세부지표인 Individuals with ICT skills(%)을 활용하였다. 

[그림 3-1-1]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ICT 관련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은 

2007년에서 2017년 동안 약 10% 수준으로 추정된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그림 

3-1-2]의 연도별 전자정부 지수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매우 높은 수준의 수치를 기록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1)

[그림 3-1-3]에 제시되어 있는 그림은 ICT 관련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

과 UN 전자정부 지수의 국가 간 패널 자료를 활용해 도출한 단순 산점도이다. 그림에

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두 변수 간의 단순 상관계수는 0.862로 추정되었으므로 두 변

수 간의 상관관계가 매우 강하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

이 단순 상관계수를 토대로는 이 두 변수 간의 통계적인 관계가 타당한지 여부를 파악

하기는 힘들다. 이렇게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난 이유는 ICT 관련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은 아무래도 선진국일수록 높을 것이고 선진국일수록 전자

정부 지수도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좀 더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타당하게 추정하기 위해 고정효과 모형을 추

정하였고 그 결과를 binscatter 형태로 제시한 것이 바로 [그림 3-1-4]이다. 그림을 보

면 앞서 단순 산점도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은 강한 양의 관계가 두 변수 간에 관측되

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ICT 관련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 증가할수록 전

자정부 지수도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에서 각각의 

점들이 도출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고정효과 모형을 토대로 도출한 추정식을 

토대로 각 설명변수 별로 예측값  를 추정하고 이 예측 값을 설명변수 값의 특정 구

간(bin)별로 평균해서 제시한 것이다. 계수 값은 0.023으로 추정되었고 1% 수준에서 

1) UN에서 발표하는 전자정부 지수는 최대값이 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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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추정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1-1] 연도별 ICT 관련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

[그림 3-1-2] 연도별 United Nations 전자정부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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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ICT 능력 비율과 UN 전자정부 지수 간 단순 산점도

[그림 3-1-4] ICT 능력 비율 vs. 전자정부 지수(고정효과 Binscatter P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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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혁신형 경제로의 대응: R&D 지출 vs. 1인당 GNI

두 번째 항목인 기술혁신형 경제로의 대응과 관련해서 분석한 변수는 GDP 대비 

R&D 지출액 비중과 1인당 GNI다. 여기서 1인당 GNI를 결과변수로 설정하였고 R&D 

지출액은 설명변수로 설정하였다. GDP 대비 R&D 지출액 비중 자료의 출처는 OECD

이고 마찬가지로 1인당 GNI도 OECD로부터 자료를 추출하였다. [그림 3-2-1]을 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R&D 지출액 비중은 2000년에 약 2% 수준에서 2019년 기준 

약 4.7% 수준을 기록한 것을 알 수 있고 전반적으로 그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2-2]의 연도별 1인당 GNI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1인

당 GNI는 2000년에 약 $12,000을 기록하였고 2019년에는 $32,000 수준을 기록한 

것을 알 수 있다. 추세를 보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인당 GNI가 감소하였지만 전반

적으로 우리나라의 1인당 GNI는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2-3]에 제시한 것은 GDP 대비 R&D 지출액 비중과 1인당 GNI 간의 단순 

산점도이다. 산점도를 보면 기본적으로 두 변수 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관측된 것을 알 

수 있다. 실제 상관계수는 약 0.531로 추정되었다. 그림에서 보라색으로 칠해져 있는 

다이아몬드가 나타내고 있는 것은 한국의 평균값이다. 평균을 보면 우리나라는 GDP 

대비 R&D 지출액 비중은 전세계 평균보다는 높은 수준에 위치해 있는 것을 알 수 있

고 1인당 GNI는 평균보다는 낮은 수준에 위치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순 산점도로 보면 이 두 변수 간에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앞서 언

급한 바와 같이 단순 산점도를 토대로는 상관성과 관련해서 타당한 결론을 내리기 힘들

다. 따라서 [그림 3-2-4]에 고정효과 모형을 추정한 결과를 binscatter 형태로 제시하

였다. 그림을 보면 앞서 본 단순 산점도에 비해 두 변수 간의 양의 상관관계가 좀 더 뚜

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변수 간의 관계로 추정된 계수값은 1.025로 통계

적으로 매우 유의미하게 추정되었다. 계수값의 크기를 해석해보면 GDP 대비 R&D 지

출액 비중이 1%p 증가할 때 1인당 GNI가 약 $10,000 증가하는 것으로 도출된 것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R&D 지출과 1인당 GNI 간에는 상당히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미래 사회 대응 지표로써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을 할 필요성이 있는 지표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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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 연도별 GDP 대비 R&D 지출액 비중(%)

[그림 3-2-2] 연도별 1인당 G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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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 R&D와 1인당 GNI 간 단순 산점도

[그림 3-2-4] R&D vs. 1인당 GNI(고정효과 Binscatter P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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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장둔화와 기술요인에 따른 양극화 대응 정책

: GINI 계수 vs. 1인당 GNI

세 번째 항목은 성장둔화와 기술요인에 따른 양극화 대응 정책이고 이 항목과 관련해

서 살펴본 두 변수는 GINI 계수와 1인당 GNI다. GINI 계수는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

는 지표이고 최소값은 0, 최대값은 1로 그 값이 클수록 소득불평등도가 높다는 것을 의

미한다. [그림 3-3-1]에 제시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연도별 GINI 계수를 살펴보면 우리

나라는 지니계수가 0.35로 추정된 것을 알 수 있고 그 추세에 큰 변화는 관측되지 않고 

있다. [그림 3-3-2]에는 앞서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1인당 GNI 추세를 제시하였다. 

두 변수의 자료는 모두 OECD로부터 추출하였다.

소득불평등과 1인당 GNI 간의 단순 산점도를 [그림 3-3-3]에 제시하였다. 산점도에 

제시되어 있는 점들을 보면 두 변수 간에는 아무런 유의미한 관계가 관측되지 않고 있

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 추정된 상관계수는 –0.260으로 두 변수 간의 음의 상관관계

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그 음의 강도는 작게 추정되었다. 이 산점도를 통해 결론

을 내리면 소득불평등도와 경제발전 간에 아무런 관계가 존재하지 않다라고 할 수 있지

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두 변수 간에는 다양한 혼란요인이 존재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산점도를 토대로는 타당한 결론을 내리기 힘들다. 한국의 지니계수는 전세계적

으로 볼 때 평균 정도의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1인당  GNI는 약 

$30,000로 추정되었다. 앞서와 달리 1인당 GNI 평균이 높게 추정된 이유는 이 분석에

서는 2015년 이후의 자료를 활용하였기 때문이다.

[그림 3-3-4]에 제시되어 있는 것은 고정효과 모형을 통해 추정된 두 변수 간의 관계

이고 이를 binscatter 형태로 제시하였다. 결과를 보면 GINI 계수가 1인당 GNI에 미

치는 효과 추정값은 –7.474로 그 크기를 해석해보면 지니계수가 0.1 상승할수록 1인당 

GNI가 약 $7,474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소득불평등도가 심화될수록 경제발

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추정된 계수값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였다. 따라서, 미래 사회 대응 지표로 소득불평등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성

이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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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 연도별 GINI 계수

[그림 3-3-2] 연도별 1인당 G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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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 GINI 계수와 1인당 GNI 간 단순 산점도

[그림 3-3-4] GINI 계수 vs. 1인당 GNI(고정효과 Binscatter P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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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탄소제로 사회로의 전환 및 그린인프라 구축

: 이산화탄소 배출량 vs. 공기 오염으로 인한 사망률

네 번째 항목인 탄소제로 사회로의 전환 및 그린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 분석한 지표

(설명변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고 결과변수는 공기 오염으로 인한 사망률이다. 이산

화탄소 배출량 자료의 출처는 세계은행이고 공기 오염으로 인한 사망률 자료의 출처는 

세계보건기구이다. [그림 3-4-1]에 제시되어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연도별 이산화탄소 

배출량 추세인데,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4-2]에는 연도별로 인구 10만 명당 공기 오염으로 인한 사망률을 제

시하였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공기 오염으로 인해 사망하는 

사람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공기 오염으로 인한 사망률 간의 단순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

해 [그림 3-4-3]에 국가 간 패널 자료를 활용해 이 두 변수 간의 단순 산점도를 제시하

였다. 두 변수 간 상관계수는 0.097로 추정되었으므로 두 변수 간 상관관계는 거의 없

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평균은 약 450으로 전세계적으로 볼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인 것을 알 수 있으나 공기 오염으로 인한 사망률은 약 50으로 평균보

다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단순 산점도를 보면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공기 오염으로 인한 사망률 간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지

만, 기본적으로 시간에 흐름에 따라 의학이 발전하고 있으므로 공기 오염으로 인한 사

망률은 감소하고 있을 확률이 크다. 즉, 의학의 발전 속도가 혼란 요인으로 작용하여 이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었을 확률이 크다.

이와 같은 여러 혼란요인을 통제하기 위해서 고정효과 모형을 추정해서 두 변수 간의 

관계를 추정한 결과를 [그림 3-4-4]에 제시하였다. 그림을 보면 앞서 도출된 단순 산점

도와는 다르게 두 변수 간의 관계가 도출된 것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증가할수록 공기 오염으로 인한 사망률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변수 

간 추정된 고정효과 회귀계수는 0.027로 통계적으로도 매우 유의미하게 추정된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지속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 

분석 결과를 토대로 판단컨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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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림 3-4-1] 연도별 이산화탄소 배출량

[그림 3-4-2] 연도별 공기 오염으로 인한 사망률(인구 10만 명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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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3]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공기 오염으로 인한 사망률 간 단순 산점도

[그림 3-4-4] 이산화탄소 배출량 vs. 공기오염으로 인한 사망률(고정효과 Binscatter P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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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전한 거주환경 조성 및 지역공동체 형성: 교통사고 vs. 안전 지수

다섯 번째 항목은 안전한 거주환경 조성 및 지역공동체 형성으로, 이 항목과 관련해

서 분석한 지표는 교통사고 건수이다. 결과변수로 살펴본 지표는 안전 지수이다. 국가

별 및 연도별 교통사고 건수 자료는 OECD로부터 추출하였고, 마찬가지로 국가별 및 

연도별 안전지수는 NUMBEO라는 기관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활용하였다. 우선 [그림 

3-5-1]에 제시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연도별 교통사고 건수를 살펴보면 1994년부터 

2019년까지 인구 100만 명당 교통사고 건수는 전반적으로 매우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5-2]에 제시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연도별 안전 지수를 

살펴보면 2013년에서 2016년까지는 안전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으로 추정되었으나 

2017년부터 안전 지수가 급락하였고 2019년 시점부터 점차 안전 지수가 개선되고 있

는 것으로 추정된 것을 알 수 있다.

교통사고 건수와 안전 지수 간의 단순 산점도([그림 3-5-3])를 살펴보면 두 변수 간

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하지만 추정된 상관계수는 –0.285

로 그 상관관계의 강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산점도에 표시되어 있는 보라

색 다이아몬드를 보면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건수는 전세계적으로 볼 때 평균 수준으로 

추정되었으나 안전 지수는 전세계적으로 볼 때 상당히 높은 수준에 위치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안전 지수가 높다고 해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상대

적으로 소흘히 해도 된다는 결론은 본 산점도 결과를 토대로는 내릴 수 없다는 것은 자

명하다. 왜냐하면 안전 지수와 교통사고 건수 간에는 수도 없이 많은 혼란 요인이 존재

하기 때문이다.

[그림 3-5-4]에 교통사고 건수를 설명변수로 하고 안전 지수를 결과변수로 해서 추

정한 고정효과 모형 추정식을 제시하였고 그 결과를 binscatter 형태로 제시하였다. 고

정효과 모형을 통해 도출된 관계식을 보면 앞서 도출된 산점도와 크게 그 형태가 다르

게 나타나지는 않은 것을 알 수 있으나 추정된 계수값을 보면 –0.04로 상당히 계수값의 

크기가 실질적으로 유의미하게 추정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즉, 교통사고 건수가 약 

10명 증가할수록 안전 지수가 0.4 정도 감소하는 방향으로 두 변수 간의 관계식이 추

정된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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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1] 연도별 교통사고 건수

[그림 3-5-2] 연도별 안전 지수



미래사회 대응지표 모니터링  75

[그림 3-5-3] 교통사고 건수와 안전 지수 간 단순 산점도

[그림 3-5-4] 교통사고 건수 vs. 안전 지수(고정효과 Binscatter P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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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회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출산 및 사회 환경 조성

: 3세 유아 중 유아 교육에 등록한 비율 vs. 범죄 지수

사회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출산 및 사회 환경 조성 항목과 관련해서 살펴본 두 

변수는 범죄 지수(결과변수)와 3세 유아 중 유아 교육에 등록한 비율(설명변수)이다. 범

죄 지수는 NUMBEO 웹사이트에서 추출하였고 3세 유아 중 유아 교육에 등록한 비율 

자료는 OECD 자료를 활용하였다. [그림 3-6-1]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3세 유아 중 

유아 교육에 등록되어 있는 비율은 2010년에는 80%이었으나 2018년에는 90% 수준으

로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그림 3-6-2]의 연도별 범죄 지수를 살펴보면 우리나

라는 범죄 지수가 2017년부터 매우 높은 수준으로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6-3]에 제시되어 있는 그림은 유아 교육에 등록한 3세 유아 비율과 범죄 지

수의 국가 간 패널 자료를 활용해 추정한 단순 산점도이다.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두 변수 간의 단순 상관계수는 -0.251로 추정되었으므로 두 변수 간의 음의 상관

관계가 어느 정도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단순 상관계수를 토대로는 이 두 변수 간의 통계적인 관계가 타당한지 여부를 파

악하기는 힘들다. 이렇게 두 변수 간의 음의 상관관계가 낮게 나타난 이유는 유아 교육

에 등록한 3세 유아의 비율은 아무래도 선진국일수록 높을 것이고 선진국일수록 범죄 

지수가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좀 더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타당하게 추정하기 위해 고정효과 모형을추정

하였고 그 결과를 binscatter 형태로 제시한 것이 바로 [그림 3-6-4]이다. 그림을 보면 

앞서 단순 산점도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은 음의 관계가 두 변수 간에 관측된 것을 알 

수 있다. 기본적으로 유아 교육에 등록한 3세 유아 비율이 증가할수록 범죄 지수도 하

락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 것을 알 수 있다. 계수값은 -0.157로 추정되었고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추정된 것을 알 수 있다. 즉, 계수값을 해석해보면 

3세 유아 중 유아 교육에 등록한 3세 유아 비율이 1%p 증가할수록 범죄 지수가 약 

0.16 정도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범죄를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인 것이 바로 교육수준인 것으로 범죄학 관련 많은 선행

연구에서 밝혀져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두 변수 간의 음의 상관관계가 추정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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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된다.

[그림 3-6-1] 연도별 3세 유아 중 유아 교육에 등록한 비율

[그림 3-6-2] 연도별 범죄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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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3] 유아 교육에 등록한 3세 유아 비율과 범죄 지수 간 단순 산점도

[그림 3-6-4] 유아 교육에 등록한 3세 유아 비율 vs. 범죄 지수(고정효과 Binscatter P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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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건강하고 인간다운 초고령사회 구축

: GDP 대비 공적 연금 지출 비율 vs. 자살율

일곱 번째 항목인 건강하고 인간다운 초고령사회 구축과 관련해서 분석한 변수는 

GDP 대비 공적 연금 지출 비중과 자살 사망자 수다. 여기서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를 

결과변수로 설정하였고 GDP 대비 공적 연금 지출 비중은 설명변수로 설정하였다. 두 

변수의 자료는 OECD로부터 추출하였다. [그림 3-7-1]을 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공적 연금 지출 비중은 1990년에 약 0.7% 수준에 불과했지만 2018년에는 약 3% 수준

을 기록한 것을 알 수 있고 전반적으로 그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7-2]의 연도별 인구 10만 명당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를 살펴보면 우

리나라의 자살자 수는 1990년에는 약 10명이었으나 2019년에는 25명 수준을 기록하

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7-3]에 제시한 것은 GDP 대비 공적 연금 지출 비중과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자 수 간의 단순 산점도이다. 산점도를 보면 기본적으로 두 변수 간에는 아무런 유

의미한 상관관계가 관측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 상관계수는 약 0.030으로 추

정되었다. 그림에서 보라색으로 칠해져 있는 다이아몬드가 나타내고 있는 것은 한국의 

평균값이다. 평균을 보면 우리나라는 GDP 대비 공적 연금 지출 비중은 OECD 국가 

수준으로 볼 때 매우 낮은 수준에 위치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자살률은 평균보다는 

높은 수준에 위치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순 산점도로 보면 이 두 변수 간에 상관관계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앞

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단순 산점도를 토대로는 상관성과 관련해서 타당한 결론을 내리기 

힘들다. 따라서 [그림 3-7-4]에 고정효과 모형을 추정한 결과를 binscatter 형태로 제

시하였다. 그림을 보면 앞서 본 단순 산점도에 비해 두 변수 간의 음의 상관관계가 뚜

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변수 간의 관계로 추정된 계수값은 –0.438로 통

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하게 추정되었다. 계수값의 크기를 해석해보면 GDP 대비 공적 

연금 지출 비중이 1%p 증가할 때 자살율이 약 0.44명 감소하는 것으로 도출된 것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공적 연금 지출 비율은 미래 사회 대응 지표로써 우리나라가 지속

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필요성이 있는 지표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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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1] 연도별 GDP 대비 공적 연금 지출 비율

[그림 3-7-2] 연도별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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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3] 공적 연금 지출 비중과 자살율 간 단순 산점도

[그림 3-7-4] 공적 연금 지출 비율 vs. 자살율(고정효과 Binscatter P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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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회갈등 해결을 위한 공존형 사회시스템 구축

: 성불평등 지수 vs. 행복 지수

여덟 번째 항목은 사회갈등 해결을 위한 공존형 사회시스템 구축이고 이 항목과 관련

해서 살펴본 두 변수는 성불평등 지수와 행복 지수다. 성불평등 지수 자료는 Human 

Development Reports에서 추출하였고 행복 지수 자료는 World Happiness 

Reports에서 추출하였다. 성불평등 지수가 높을수록 성불평등의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행복 지수가 높을수록 행복의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3-8-1]에 

제시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연도별 성불평등도 지수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성불평등 

지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8-2]에는 연도별로 우리나

라의 행복 지수 추세를 제시하였고 우리나라의 행복 지수는 거의 변화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불평등 지수와 행복 지수 간의 단순 산점도를 [그림 3-8-3]에 제시하였다. 산점도

에 제시되어 있는 점들을 보면 두 변수 간에는 상당히 강한 음의 상관관계가 관측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 추정된 상관계수는 –0.724로 두 변수 간의 음의 상관관계

가 매우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 산점도를 통해 결론을 내리면 성불평등 지수와 행

복 지수 간에 매우 유의미한 음의 관계가 존재한다라고 할 수 있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두 변수 간에는 다양한 혼란요인이 존재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산점도를 토대

로는 타당한 결론을 내리기 힘들다. 한국의 성불평등지수는 전세계적으로 볼 때 상당히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행복지수 또한 상대적으로 평균보다는 높

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8-4]에 제시되어 있는 것은 고정효과 모형을 통해 추정된 두 변수 간의 관계

이고 이를 binscatter 형태로 제시하였다. 결과를 보면 성불평등 지수가 행복 지수에 

미치는 효과 추정값은 –4.331로 그 크기를 해석해보면 성불평등 지수가 0.1 상승할수

록 행복 지수가 약 0.43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성불평등지수가 심화될수록 

행복 지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추정된 계수값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따라서, 미래 사회 대응 지표로 성불평등 지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미래사회 대응지표 모니터링  83

[그림 3-8-1] 연도별 성불평등 지수

[그림 3-8-2]  연도별 행복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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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3] 성불평등 지수와 행복 지수 간 단순 산점도

[그림 3-8-4] 성불평등 지수 vs. 행복 지수(고정효과 Binscatter P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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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학생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유연한 교육 체계 확립

: GDP 대비 고등교육 지출 vs. 인간개발 지수

학생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유연한 교육 체계 확립 항목과 관련해서 살펴본 두 변수는 

인간개발 지수(결과변수)와 GDP 대비 고등교육 지출 비중(설명변수)이다. 인간개발 지

수는 Human Development Reports에서 추출하였고 GDP 대비 고등교육 지출 비중 

자료는 OECD 자료를 활용하였다. [그림 3-9-1]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고

등교육비 지출은 평균적으로 2.3%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그림 

3-9-2]의 연도별 인간개발 지수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인간개발 지수가 두 연도를 제

외하고는 30년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9-3]에 제시되어 있는 그림은 GDP 대비 고등교육비 지출 비중과 인간개발 

지수의 국가 간 패널 자료를 활용해 추정한 단순 산점도이다.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바

와 같이 두 변수 간의 단순 상관계수는 0.348로 추정되었으므로 두 변수 간의 양의 상

관관계가 어느 정도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

와 같이 단순 상관계수를 토대로는 이 두 변수 간의 통계적인 관계가 타당한지 여부를 

파악하기는 힘들다. 이렇게 두 변수 간의 양의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 있게 나타난 이유

는 아무래도 선진국일수록 고등교육비 지출이 높을 것이고 선진국일수록 인간개발 지

수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좀 더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타당하게 추정하기 위해 고정효과 모형을추정

하였고 그 결과를 binscatter 형태로 제시한 것이 바로 [그림 3-9-4]이다. 그림을 보면 

앞서 단순 산점도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은 양의 관계가 두 변수 간에 좀 더 강하게 

관측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기본적으로 GDP 대비 고등교육비 지출 비율이 증가할수록 

인간개발 지수는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 것을 알 수 있다. 계수값은 

0.054로 추정되었고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추정된 것을 알 수 있다. 즉, 

계수값을 해석해보면 고등교육비 지출 비율이 1%p 증가할수록 인간개발 지수가 약 

0.05 정도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인간개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교육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두 변수 간의 

양의 상관관계가 추정된 것으로 판단되고, 우리나라의 미래 대응 사회 지표로써 고등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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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비 지출 비중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그림 3-9-1] 연도별 GDP 대비 고등교육비 지출

[그림 3-9-2] 연도별 인간개발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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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3] GDP 대비 고등교육비 지출과 인간개발 지수 간 단순 산점도

[그림 3-9-4] GDP 대비 고등교육비 지출 vs. 인간개발 지수(고정효과 Binscatter P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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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민주주의 발전 및 정치개혁: 의회 여성 비율 vs. 민주화 지수

마지막 항목은 민주주의 발전 및 정치개혁으로, 이 항목과 관련해서 분석한 지표는 

의회 여성 비율이다. 결과변수로 살펴본 지표는 민주화 지수이다. 국가별 및 연도별 의

회 여성 비율 자료는 Inter-Parliamentary Union 기관으로부터 추출하였고, 국가별 

및 연도별 민주화 지수는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이라는 기관에서 발표하

는 자료를 활용하였다. 우선 [그림 3-10-1]에 제시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연도별 의회 

여성 비율을 살펴보면 2005년부터 2021년까지 의회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반

적으로 매우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10-2]에 제시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연도별 민주화 지수를 살펴보면 2010년에서 2020년까지 민주화 지수

가 계속 유사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의회 여성 비율과 민주화 지수 간의 단순 산점도([그림 3-10-3])를 살펴보면 두 변수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하지만 추정된 상관계수는 

0.309로 그 상관관계의 강도는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산점도에 표시되

어 있는 보라색 다이아몬드를 보면 우리나라의 의회 여성 비율은 전세계적으로 볼 때 

평균 이하의 수준으로 추정되었으나 민주화 지수는 전세계적으로 볼 때 상당히 높은 수

준에 위치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민주화 지수가 높다고 해서 의회 여성 

비율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상대적으로 소흘히 해도 된다는 결론은 본 산점도 결과를 

토대로는 내릴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왜냐하면 민주화 지수와 의회 여성 비율 간에

는 여러 혼란 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림 3-10-4]에 의회 여성 비율을 설명변수로 하고 민주화 지수를 결과변수로 해서 

국가 간 패널 자료를 활용해 추정한 고정효과 모형 추정식을 제시하였고 그 결과를 

binscatter 형태로 제시하였다. 고정효과 모형을 통해 도출된 관계식을 보면 앞서 도출

된 산점도와는 전혀 다른 형태로 두 변수 간의 관계식으 추정된 것을 알 수 있다. 추정

된 계수값을 보면 0.003으로 계수값의 크기가 실질적으로 유의미하게 추정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최소한 국가 간 패널 자료를 토대로는 의회 여성 비율과 민주화 지수 

간의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추후 좀 더 엄밀한 방법을 통해서 두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추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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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1] 연도별 의회 여성 비율(%)

[그림 3-10-2] 연도별 민주화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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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3] 의회 여성 비율과 민주화 지수 간 단순 산점도

[그림 3-10-4] 의회 여성 비율 vs. 민주화 지수(고정효과 Binscatter P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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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중장기� 계획�현황

정부의 각 부처들은 정책의 일관성 확보와 체계적인 정책추진을 위해서 주요 정책 및 

사업 등의 법령에 따라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미래 환경 변화

에 따른 대응과제 발굴과 관련 부처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법률에 근거하여 5년에서 10

년 또는 20년 계획의 법정 중장기 계획을 수립 및 집행하고 있다. 국회미래연구원의 

「정부 중장기 계획 메타평가 실시 방안 연구」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540 여개의 

법정 중장기 계획이 수립 및 집행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연구에 따르면 법정 중장기 

계획은 개별 사업이나 정책 수준에서 계획이 수립되고 있어 정부 전 부처의 중장기계획

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정책의 중장기적 기대효과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다고 분석하였

다. 따라서 국회미래연구원의 「정부 중장기 계획 메타평가 실시 방안 연구」에서 정부의 

개별 법정 중장기계획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컨

트롤타워의 역할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 부처의 정부 중장기 계획의 

현황에 대해서 분석하고 미래사회 대응지표와 정부중장기 계획의 연계성을 파악하여 

핵심가치, 미래비전, 핵심전략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중장기계획을 연결하는 모

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을 달성하고자 한다. 

정부는 2019년 기준으로 540개의 법정중장기 계획을 운영하고 있다. [표 4-1]에 법

정 중장기 계획 부처별 현황을 기술하였다. 해양수산부는 64개의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전체 중장기 계획의 11.85%를 차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63개 (11.67%), 

환경부는 61개 (11.30%), 보건복지부는 40개(7.41%), 문화체육관광부는 30개(7.04%) 

순으로 중장기 계획을 운영하고 있다. 법정 중장기 계획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해양, 국

토, 환경, 보건 분야의 중장기 계획이 전체 법정 중장기 계획의 34.82%를 차지할 정도

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보건, 문화, 과학 기술 등의 분야의 중장기 계획

이 다음으로 많이 나타난다. 또한 농업, 산업통상, 행정 분야, 교육 분야의 중장기 계획

도 다음 순으로 많이 분포하고 있다. 이렇게 정부는 정주여건, 사회정책, 문화 및 과학

기술 관련 정책에 대해서 법정 중장기 계획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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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명 빈도 백분율 부처명 빈도 백분율

해양수산부 64 11.85 여성가족부 7 1.30 

국토교통부 63 11.67 문화재청 5 0.93 

환경부 61 11.30 통일부 5 0.93 

보건복지부 40 7.41 방송통신위원회 4 0.74 

문화체육관광부 38 7.04 해양경찰청 4 0.7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6 6.85 기상청 3 0.56 

농림축산식품부 36 6.48 법무부 3 0.56 

산업통상자원부 34 6.30 경찰청 2 0.37 

행정안전부 21 5.19 농촌진흥청 2 0.37 

교육부 21 3.89 인사혁신처 2 0.37 

산림청 17 2.96 통계청 2 0.37 

고용노동부 14 2.78 공정거래위원회 1 0.19 

기획재정부 13 2.04 국가보훈처 1 0.19 

국방부 9 1.67 금융위원회 1 0.19 

중소벤처기업부 9 1.67 법제처 1 0.19 

소방청 8 1.48 특허청 1 0.19 

식품의약품안전처 7 1.30 

출처: 국회미래연구원, 2019 조사결과 활용

[표 4-1] 법정 중장기 계획 부처별 현황

2019년 기준으로 해양수산부가 운영하고 있는 법정중장기 계획을 간략히 살펴보면 

[표 4-2] 와 같다. 해양 수산부의 중장기 계획은 주로 5년 주기와 10년 주기의 계획이 

많다. 또한 해양수산부 중장기 계획의 주요 관련 부처는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

교통부, 외교부 등 다양하다. 해양 수산부의 주요 중장기 계획은 “갯벌 등의 관리 및 복

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로조사 기본계획”,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

발 기본계획 등”, “ 항만기본계획의 수립” ,“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해양환경종합계획의 수립” 으로 해양 및 수산업 발전과 물류에 관련 기본 계획 등으로 

분포된다. 해양 수산발전 기본 계획의 경우 해양수산분야의 최상위 종합계획으로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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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1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수립 후 10년 단위 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또

한 국토종합계획, 국가환경종합계획, 국가물류기본계획, 과학기술기본 계획 등 다른 국

가 계획과 조화를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배양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한다. 

중장기 계획 주기 관련부처

갯벌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 5년 환경부

수로조사기본계획 5년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낚시진흥기본계획 5년 해양수산부

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 5년
해수부, 외교부, 과기부, 

환경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등 5년
농림축산식품부 등 14개 

부처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5년
농림축산식품부 등 14개 

부처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5년 해양수산부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등 5년 환경부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수립 5년 국토교통부(주관)

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 5년 국토교통부(주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수립 10년 해양수산부

마리나항만에 관한 기본계획 10년 해양수산부

연안정비기본계획의 수립 10년 지자체

항만기본계획의 수립 10년
기획재정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의 수립 10년 지자체

해수욕장 기본계획의 수립 10년 해양경찰청

해양공간기본계획의 수립 등 10년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기본계획의 수립 10년 환경부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10년
기재부, 교육부, 외교부 

등

해양환경종합계획의 수립 10년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경찰청 등

출처: 국회미래연구원, 2019 조사결과 활용

[표 4-2] 해양수산부 법정 중장기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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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토교통부가 운영하고 있는 법정중장기 계획을 간략히 살펴보면 [표 4-3]과 같

다. 국토교통부의 중장기 계획은 주로 5년 주기, 10년 주기와 20년 주기의 계획으로 

국토교통부의 중장기 계획의 주요 관련 부처는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

부, 과기정통부,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국토교통부의 주요 중장기 

계획은 “건축정책기본계획”,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드론산업발전기본계획”, “국가물류기본계획”, “항공정책기본계

획”,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 “공원녹지기본계획”, “하천기본계획”, “도시ㆍ군 기본

계획” 등으로 물류와 하천 및 항공 관련 기본 계획으로 구분된다. 

중장기 계획 주기 관련부처

건축정책기본계획 5년 문화체육관광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5년 지방자치단체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5년 행안부 등 중앙행정기관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5년 환경부, 산업부

드론산업발전기본계획 5년 국토부, 산업부, 과기부

국가물류기본계획 5년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기본계획의 수립 등 5년
산림청, 기재부, 산업부, 행안부,  문체부, 

환경부, 농식품부 등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 5년
국토부, 산업부, 환경부, 농식품부,  해수부, 

과기정통부 등

항공보안 기본계획 5년 국가정보원,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등

항공정책기본계획 5년
기재부, 과학기술정보부, 외교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 10년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공원녹지기본계획 10년 환경부, 산림청 등

하천기본계획 10년 국토교통부, 지자체

도시ㆍ군 기본계획 20년 지방자치단체

출처: 국회미래연구원, 2019 조사결과 활용

[표 4-3] 국토교통부 법정 중장기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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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미래사회� 지표와�중장기�계획� 연계

미래사회 대응지표와 국가 중장기 계획의 연계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국가 중장기 계

획별로 정책목표를 분석하였고 각각의 정책목표와 관련되는 미래사회 대응지표를 연계

하였다. 2019년 기준 540여개의 법정 중장기 계획을 바탕으로 중장기 계획의 정책목

표와 관련 정책 지표를 도출하였고, 지표 선정 기준을 바탕으로 도출된 미래사회 대응

지표와 연계성을 검토하여 미래사회 지표와 국가 중장기 계획을 연계 및 재분류하였다. 

1 스마트 성장 사회

스마트 성장 사회 미래비전에 연계되는 핵심전략, 미래사회 대응지표, 중장기 계획과 

정책목표를 연계한 결과는 [표 4-4]와 같다. 디지털 전환 대응의 핵심전략 내에 “취약 

계층의 디지털 정보접근성” 과 “ICT 전문가 수”의 미래사회 지표와 연계되는 중장기 계

획은 디지털 기초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기반 구축의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는 “제4차 과

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1~`25)”이다. 또한 “취약 계층의 디지털 정보접근성”

의 미래사회 지표와 연계되는 중장기 계획은 디지털정보 활용 격차 완화의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는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2018~2022)”이다. “ICT 전문가 수”의 미래사

회 지표와 연계되는 중장기 계획은 미래 변화대응 역량을 갖춘 인재 확보의 정책목표를 

통한 제4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기본계획 (`21~`25) 으로 도출된다. 

기술혁신형 경제로의 전환 핵심전략의 미래사회 지표 중 “사회적 기업 일자리 수” 지

표는 기술사업화 활성화로 혁신 생태계 조성의 정책목표를 가진 “제4차 과학기술기본

계획 (2018~2022)”와 연계된다. 그리고 “GDP 대비 연구개발비” 지표는 기술혁신을 

위한 R&D 투자 강화의 정책목표를 가진 중장기 계획인 “혁신성장동력 추진계획

(2017.2)”과 연계된다. “GDP 대비 연구개발비”, “인구 천 명당 연구개발 인력 수” 미

래사회 지표는 혁신성장을 위한 국가 연구역량 강화의 정책목표와 “제4차과학기술기본

계획 (2018~2022)” 및 “제4차과학기술인재육성 지원기본계획(`21~`25)” 과 연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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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다. 또한 “인구 천 명당 연구개발 인력 수” 지표는 혁신성장을 선도할 과학기술 인

력 확보의 정책목표를 가진 중장기 계획인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2018~2022)”과 

연계된다. 기술혁신형 경제로의 전환 핵심전략 중 “기업가 환경” 지표는 우수 연구인력 

육성을 위한 기반 강화의 정책목표를 가진 중장기 계획인 “제4차 과학기술 기본계획 

(2018~2022)”과 “제4차 기초연구 진흥종합계획 (2018.6)”와 연계된다.

성장둔화와 기술요인에 따른 양극화 대응 정책의 핵심전략 내 “청년실업율”, “기초생

활보장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수”, “실업급여 순소득 대체율”의 미래사회 지표와 

연계되는 정책목표는 실업급여 보장성  확대를 통한 고용 안전망 강화이고 관련된 중장

기 계획은 “정부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발표 (2017년 10월)”, “고용보험법 개정

(2019년 8월)”, “제2차사회보장기본계획 (2019-2023년)” 이다. 또한 성장둔화와 기술

요인에 따른 양극화 대응 정책의 핵심전략의 미래사회지표인 “절대빈곤율”, “총소득대

비 총부채비율”, “소득불평등 지수”, “GDP 대비 공적 사회 지출 비중”, “남녀 임금 격

차”는 소득분배 불평등 완화의 정책목표를 가진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2019-2023

년)” 과 연계된다. 

핵심

전략
미래사회 지표 중장기 계획 정책 목표

디지털 

전환 

대응

- 취약계층의 디지털 정보 

접근성

- ICT 전문가수

- 제4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1~`25)

- 디지털 기초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기반 구축

- 취약계층의 디지털 정보 

접근성

-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2018~2022)

- 디지털정보 활용 

격차 완화

- ICT 전문가수
- 제4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기본계획 (`21~`25)

- 미래 변화대응 

역량을 갖춘 인재 

확보

기술혁

신형 

경제로

의 전환

- 사회적 기업 일자리수
-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2018~2022)

- 기술사업화  

활성화로 

혁신생태계 조성

- GDP 대비 연구개발비
- 혁신성장동력 

추진계획(2017.2)

- 기술혁신을 위한 

R&D 투자 강화

- GDP 대비 연구개발비 - 제4차과학기술기본계획 - 혁신성장을 위한 

[표 4-4] 미래사회지표-중장기 계획-정책목표 (스마트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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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속가능한 안심사회

지속가능한 안심사회의 미래비전에 연계되는 핵심전략, 미래사회 대응지표, 중장기 

계획과 정책목표를 연계한 결과는 [표 4-5]와 같다. 탄소제로 사회 및 그린 인프라 구

축응의 핵심전략 내에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과 “부가가치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

량”의 미래사회 지표와 연계되는 중장기 계획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의 정책목표를 가지

고 있는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2030 온실가스감축 로드맵)”이다. 그리고 “에너

지바우처 수급 가구 수”의 미래사회 지표와 연결되는 중장기 계획은 국민의 대기오염도 

현황 이해도 향상의 정책목표를 가진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2018~2022)”로 구분

된다. 또한 “전기자동차비율” 과 “신재생에너지생산량”, ‘친환경버스 확대 수“ 의 미래

사회 지표들과 연계되는 중장기 계획은 청정에너지 발전 증대의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

는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과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2018~2022)” 이다. 

- 인구 천 명당 연구개발 

인력 수

(2018~2022)

- 제4차과학기술인재육성-    

지원기본계획(`21~`25)

국가 연구역량 강화

- 인구 천 명당 연구개발 

인력 수

-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2018~2022)

- 혁신성장을 선도할 

과학기술 인력 확보

- 기업가 환경

- 제4차과학기술기본계획 

(2018~2022)

- 제4차기초연구진흥 종합계획 

(2018.6)

- 우수 연구인력 

육성을 위한 기반 

강화

성장둔

화와 

기술요

인에 

따른 

양극화 

대응 

정책

- 청년실업율

- 기초생활보장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수

- 실업급여 순소득 대체율

- 정부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발표 (2017년 10월)

- 고용보험법 개정 (2019년 

8월)

- 제2차사회보장기본계획 

(2019-2023년)

- 실업급여 보장성  

확대를 통한 고용 

안전망 강화

- 절대빈곤율

- 총소득대비 총부채비율

- 소득불평등 지수

- GDP 대비 공적 사회 

지출 비중

- 남녀 임금 격차

-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2019-2023년)

- 소득분배 불평등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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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제로 사회 및 그린 인프라 구축응의 핵심전략 내에 “생활 및 사업장폐기물 발생량”

의 미래사회 지표와 연계되는 중장기 계획은 “자원의 재사용·재이용 촉진”의 정책목표

와 “제 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이다. 그리고 “인구대비 환경교육 수혜자 비율”의 

미래사회 지표와 연계되는 중장기 계획은 “국민의 환경의식 향상”의 정책목표와 “제 3

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이다. 

안전한 거주환경 및 지역 공동체 형성의 핵심전략을 측정하는 미래사회지표는 “범죄

율” 과 “교통사고 사망자수”이며 이와 연계되는 중장기 계획은 국민안전권 보장의 정책

목표를 가진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6-2035)” 와 “제4차 국가안전관리 기

본계획 (2020-2024)”이다. 그리고 “철도역, 고속도로 IC에서 10분내 접근인구비율” 

과 “도로보급률”의 미래사회 지표와 연계되는 중장기 계획으로는 정책목표로 안전한 주

거환경 조성을 설정한 “제5차 국토종합계획 (2020-2040)* 거주만족도” 이다. 또한 “공

공병상 수”와 “인구십만명 당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인구”의 미래사회 지표와 연계되

는 중장기 계획은 정책목표로 안전한 생활공간 확보를 설정한 “제4차국가안전관리 기

본계획 (2020-2024)* 자연재난” 이다. 그리고 안전한 거주환경 및 지역 공동체 형성의 

핵심전략을 측정하는 미래사회지표 중 “녹색교통활성화 비율: 자전거 수단분담률, 1인

당 자전거 도로연장” 과 “도서관당 인구수”와 연계되는 중장기 계획은 커뮤니티 기반의 

살고 싶은 지역환경 조성의 정책목표를 가진 “제5차국토종합계획 (2020-2040) * 이웃 

간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갈등 조정 프로그램 강화”이다. 

사회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출산 및 사회 환경 조성의 핵심전략을 측정하는 미래

사회지표는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률”이며 이와 연계되는 중장기 계획은 국가 

중심의 자녀 돌봄의 사회화(탈가족화)의 정책목표를 가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다. 그리고 “청소년, 아동 비만 유병률” 과 “출생아 만명당 산모 사망률”의 미래사회 지

표와 연계되는 중장기 계획으로는 정책목표로 자녀 돌봄의 사회화(탈가족화)를 설정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과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 이 있다. 또한 ‘(취학 전) 유아교

육과 보육서비스 이용률“ 과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률“ 의 미래지표와 연계되

는 중장기 계획은 일가족 양립지원 정책 목표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다. 가족 

중심의 자녀 돌봄의 정책목표를 가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과 연계되는 미래사회 

지표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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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고 인간다운 초고령사회 구축의 핵심전략을 측정하는 미래사회지표들 중 “당

뇨병 조절률”, “성인남성 흡연률”과 연계되는 중장기 계획은 국가 중심의 자녀 돌봄의 

사회화(탈가족화)의 정책목표를 가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다. 그리고 “노인 일

자리”의 미래사회 지표와 연계되는 중장기 계획으로는 정책목표로 고령사회 대응 능력 

제고를 설정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있다. 또한 ‘연금수급율“ 의 미래지표와 연

계되는 중장기 계획은 국가 중심의 노후소득보장 체계 구축 정책 목표의 ”저출산고령사

회기본계획“”이다. 그리고 건강하고 인간다운 초고령사회 구축의 핵심전략을 측정하는 

미래사회지표들 중 “빈곤율”의 미래사회 지표와 연계되는 중장기 계획은 “노인 빈곤 완

화”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과 “사회보장기본계획” 이 있

다. 

핵심전략 미래사회 지표 중장기 계획 정책 목표

탄소제로 

사회 및 

그린 

인프라 

구축

-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 부가가치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2030 온실가스감축 

로드맵)

- 국가 온실가스 감축

-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수
-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2018~2022)

- 국민의 대기오염도 

현황 이해도 향상

- 전기자동차비율

- 신재생에너지생산량

- 친환경버스 확대 수

-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2018~2022)

- 청정에너지 발전 

증대

- 생활 및 사업장폐기물 

발생량
-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 자원의 

재사용·재이용 촉진

-

- -인구대비 환경교육 

수혜자 비율

-

-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 국민의 환경의식 

향상

안전한 

거주환경 

및 지역 

공동체 

형성

- 범죄율

- 교통사고 사망자수

-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6-2035)

- 제4차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2020-2024)

- 국민 안전권 보장

- 철도역, 고속도로 IC에서 

10분내 접근인구비율

- 도로보급률

- 제5차 국토종합계획 

(2020-2040)

  * 거주만족도

-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표 4-5] 미래사회지표-중장기 계획-정책목표 (지속가능한 안심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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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병상 수

- 인구십만명 당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인구

- 제4차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2020-2024)

  * 자연재난

- 안전한 생활공간 

확보

- 녹색교통활성화 비율: 

자전거 수단분담률, 

1인당 자전거 도로연장

- 도서관당 인구수

- 제5차국토종합계획 

(2020-2040)

* 이웃 간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갈등 조정 프로그램 강화

- 커뮤니티 기반의 

살고 싶은 지역환경 

조성

사회적 

지속가능

성 제고를 

위한 출산 

및 

사회환경 

조성

-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률
-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 국가 중심의 자녀 

돌봄의 

사회화(탈가족화)

- 청소년, 아동 비만 

유병률

- 출생아 만명당 산모 

사망률

-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

- 자녀 돌봄의 

사회화(탈가족화)

- (취학 전) 유아교육과 

보육서비스 이용률

-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률

-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 일가족양립지원

- -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 가족 중심의 자녀 

돌봄

건강하고 

인간다운 

초고령사

회 구축

- 당뇨병 조절률

- 성인남성 흡연률

- 결핵발생률

-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 국민건강증진기본계획,

-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2018~2022)

- 보건의료서비스를 

통한 건강한 노후 

지원

- 노인 일자리 -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 고령사회 대응 능력 

제고

- 연금수급율 -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 국가 중심의 

노후소득보장 체계 

구축

- 빈곤율
-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 사회보장기본계획
- 노인 빈곤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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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양성을 존중하는 협력사회

다양성을 존중하는 협력사회의 미래비전에 연계되는 핵심전략, 미래사회 대응지표, 

중장기 계획과 정책목표를 연계한 결과는 [표 4-6]과 같다. 사회갈등 해결을 위한 공존

형 사회시스템 구축의 핵심전략을 측정하는 미래사회지표들 중 “난민과 유민”, “민주주

의”와 연계되는 중장기 계획은 외국인 이민자/노동자 사회통합을 위한 지원의 정책목표

를 가진 “제3차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2018-2022)”이다. “성소수자 사회통합을 위한 

지원”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2018-2022)”의 중장기 

계획은 연계되는 미래사회 지표가 없다. “성평등한 노동시장 관계 구축”의 정책목표 달

성을 위한 “제3차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2018-2022)”과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

획 (2018_2022)”과 연계되는 미래사회 지표는 성평등지수이며 “성평등 사회 구축”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제3차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2018-2022)”과 “제2차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 (2018_2022)”과 연계되는 미래사회 지표도 성평등 지수 이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유연한 교육체계 확립의 핵심전략을 측정하는 미래사회지표들 중 

“평생학습참여율”, “학업중단율”, “일반학교 특수학급 설치율”와 연계되는 중장기 계획

은 취약계층  교육격차 해소(신체적 다양성)의 정책목표를 가진 “제2차사회보장기본계

획 (2019-2023) * 인적자원의 역량제고 및 차별없는 출발선 제공”이다. 또한 “GDP 대

비 고등교육 공교육비 정부부담 비율”의 미래사회 지표와 연계되는 중장기 계획으로는 

정책목표로 교육비 부담 완화 (경제적 다양성)을 설정한 “제2차사회보장기본계획 

(2019-2023) ”이 있다. 그리고 ‘노동자 1인당 고등교육 학생 대 교사 비율“ 의 미래지

표와 연계되는 중장기 계획은 인적자원역량제고 (경제적다양성) 정책 목표의 ”제2차사

회보장기본계획 (2019-2023)”이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유연한 교육체계 확립의 핵심

전략을 측정하는 미래사회지표들 중 “15세 이상 인구 1인당 알코올 섭취량”와 연계되

는 중장기 계획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경제적 다양성)의 정책목표를 가진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2019-2023)”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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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전략 미래사회 지표 중장기 계획 정책 목표

사회갈등 

해결을 

위한 

공존형 

사회시스

템 구축

- 난민과 유민

- 민주주의

- 제3차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2018-2022)

- 외국인 이민자/노동자 

사회통합을 위한 지원

-
-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2018-2022)

- 성소수자 사회통합을 

위한 지원

- 성평등 지수

- 제3차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2018-2022)

-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2018_2022)

- 성평등한 노동시장 

관계 구축

- 성평등 지수

-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2018-2022)

-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2018_2022)

- 성평등 사회 구축

다양성을 

존중하는 

유연한 

교육체계 

확립

- 평생학습참여율

- 학업중단율

- 일반학교 특수학급 

설치율

- 제2차사회보장기본계획 

(2019-2023)

* 인적자원의 역량제고 및 

차별없는 출발선 제공

- 취약계층 교육격차 

해소(신체적 다양성)

- GDP 대비 고등교육 

공교육비 정부부담 비율

- 제2차사회보장기본계획 

(2019-2023) 

- 교육비 부담 완화 

(경제적 다양성)

- 노동자 1인당 고등교육 

학생 대 교사 비율

- 제2차사회보장기본계획 

(2019-2023) 

- 인적자원역량제고 

(경제적다양성) 

- 15세 이상 인구 1인당 

알코올 섭취량

- 제2차사회보장기본계획 

(2019-2023)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경제적 다양성)

[표 4-6] 미래사회지표-중장기 계획-정책목표 (다양성을 존중하는 협력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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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제도

1 제도의 현황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성과관리는 “정부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관

의 임무, 중·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 성·능률성·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정부업무평가기본법 1조에서 성과관리의 목적은 “국정운영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 

제고라고 기술하며 정부업무평가기본법 4조에서는 성과관리의 원칙을 ”성과관리의 자

율성과 책임성“ 과 ”정부업무의 성과·정책품질 및 국민의 만족도 제고“라고 기술하고 

있다.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정부업무평가 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며 정부업무평가기본법 8

조에 “국무총리는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정부업무의 성과관리 및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정책목표와 방향을 설정한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림 5-1]의 정부업무평가 체계를 살펴보면 국무총리 산하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에서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사안을 심의한다. 정부업무평가는 크게 중앙행정기관 평가, 

지방자치단체 평가, 공공기관 평가로 구분된다.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의 규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성과평가는 “특정평가”와 “자

체평가” 나뉜다. 특정평가는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 대상으로 주요 사업 및 현안 시

책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으로 국정과제 평가, 규제혁신평가, 정부혁신 평가 및 정책 소

통 평가 등이 있다.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자체평가는 “중앙행정

기관 이 소관 정책 등을 스스로 평가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평가는 합동평가와 자체평가로 구분될 수 있다. 합동평가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계 

중앙 행정기관장과 합동으로 국가 위임사무를 평가”하고, 자체평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 하에 고유사무 전반을 평가하는 것이다. 또한 공공기관 평가는 개별법에 의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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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서 기재부 장관 등이 공공기관의 경영성과와 정부의 출연 연구원들의 연구 성과 등

을 평가한다.

출처: 국무조정실 (2019, p.1)

정부업무평가 평가체계를 평가유형, 평가부문, 근거법률 및 주관 기관 등으로 세분화

하여 살펴보면 [그림 5-2]와 같다. 중앙행정기관의 특정평가는 정부업무평가법에 근거

하여 국무조정실에서 주관하여 평가한다. 특정평가의 주요 평가 부문은 일자리 국정과

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 소통 등이다. 자체평가는 크게 재정사업평가와 행정관리

역량 평가로 구분된다. 재정사업평가는 일반재정사업, R&D사업 평가, 재난안전평가, 

균형발전 평가 등으로 구분되고 각각 사업의 성격에 따라 국가재정법, 연구성과평가법, 

재난안전법, 국가균형발전법, 정부업무평가법 등에 근거하여 평가된다. 또한 재정사업

평가 중 일반재정사업은 기재부, R&D사업 평가는 과기정통부, 재난안전평가는 행정안

전부, 균형발전 평가는 균형위원회에서 주관하여 평가한다. 행정관리역량 중 조직분야

[그림 5-1] 정부업무평가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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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행정안전부, 인사분야는 인사혁신처, 그리고 정보화 분야는 행정안전부에서 맡아서 

평가를 시행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평가할 경우 합동평가는 정부업무평가법에 

근거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고, 자체평가는 정부업무평가법에 근거해 지방자치단

체장에 의해 평가된다. 지방자치단체의 개별평가는 개별근거법률에 따라 각각의 주관 

부처에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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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정부업무평가 평가부문 및 근거법률

자료: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사이트(https://www.evaluation.go.kr/psec/intro/intro_1_2_3.jsp, 검색일: 202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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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업무 평가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금,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경제인문사회분야 연구기관 및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대상의 평가는 기재부에서 주관하며 공공기관운영법에 근거하여 시행된다. 

또한 존치평가와 자산운영평가 등의 기금 대상 평가는 국가재정법에 근거하여 기재부

에서 시행한다.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대상의 평가는 과학기술기본법과 과기출연기관

법에 근거하여 과학기술연, 과기정통부, 해양수산부, 원안위, 방사청 등에 의해 시행된

다. 경제인문사회분야의 26개 연구기관은 정부출연기관법에 근거하여 경제인문사회연

구원이 주관하여 평가한다. 241개에 달하는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해서 행

정안전부에 의해 평가를 받는다.  

[그림 5-3] 성과관리계획의 목표체계 

자료: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사이트(https://www.evaluation.go.kr/psec/intro/intro_1_2_4.jsp, 검색일: 202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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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성과관리계획의 목표체계를 살펴보면 성과관리 전략계획과 성과관리 시

행계획에 따라 구분되는 목표체계를 볼 수 있다. 성과관리 전략계획은 크게 임무와 비

전을 설정 후 비전의 하위목표로 전략목표를 선정한다. 그리고 각기 전략목표의 하위에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관리과제와 성과지표

를 선정한다. 이러한 성과관리체계는 임무와 비전 달성을 위해 전략목표와 성과목표에 

이어 관리과제와 성과지표로 연결되는 성과관리계획의 목표체계를 이루고 있다. 

2 현행 정부업무평가제도의 한계점

첫째, 행정부 중심의 성과관리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현재 정부업무평가제도는 국무

총리 산하 행정부 중심의 정부업무평가 체계가 구축되어 있어서 업무체계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입법기능을 하고 있는 국회와 연계성이 떨어진다. 중장기 계획의 수

립 시 각 부처들은 법령에 따라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고 있지만 각 부처들은 

중장기 계획에 필요한 법률검토를 위해 입법부와 긴밀하게 협조가 부족하다. 또한 

2019년 기준 540여개의 중장기 계획을 운영하고 있지만 다수의 관련 부처가 중첩되어 

중장기 계획과 연계되어 있어서 중장기 계획 간 정책 범위의 중첩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부 각 부처가 주도하여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업무평가제

도가 운영되면 효율적인 중장기 계획 운영이 어렵고 정부업무평가의 종합적인 관리에 

한계점을 보인다. 

둘째, 집행 중심의 사업 및 정책을 대상으로 성과관리를 시행한다. 정부업무평가는 

중앙행정기관 평가, 지방자치단체 평가, 공공기관 평가로 구분되고 중앙행정기관의 성

과평가가 특정평가와 자체평가로 구분된다. 중앙행정기관의 특정평가가 일자리 국정과

제, 정부혁신 및 정책소통에 대한 평가이고 자체평가는 주로 재정사업평가와 행정관리

역량 평가로 주로 정책의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과 정책을 중심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정책의제설정과 정책결정 단계의 사업에 대한 평가가 많지 않다. 물론 세부사업

별로 성과관리 전략 계획 수립 단계에서 임무, 비전과 연계되는 전략목표 선정을 하지

만 전체적인 정부업무평가 체계 내에서는 집행 중심의 사업에 대한 평가가 주를 이룬

다. 정책 집행 단계에서의 성과관리도 중요하지만 바람직한 정책의제설정 및 정책결정

을 위해서는 위의 두 단계에서 모니터링 및 평가를 확대하는 것이 좋다. 이를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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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계획 수립 시 정책의 목표에 대한 이해를 통해 주요 성과지표를 도출하고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을 위한 핵심전략과 미래사회 대응지표의 연계성 분석이 필요하다. 

셋째,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중장기 발전과 연계되는 성과관리 시스템이 미비

하다. 현행 운영되고 있는 정부업무평가제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과 정책들을 세부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 구축되었다. 

하지만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 수립 및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측면

에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정부업무평가제도와 성과관리 시스템은 미시적인 평가체계

이다. 국가 발전상황에 따른 국가정책수립을 위해서는 신뢰성과 타당성이 높은 국가의 

주요지표 DB를 구축하고 국가의 주요 가치 및 핵심 전략을 달성하기 위해 선정된 주요

지표들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현행 정부업무평가제도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각각

의 내부 기관 및 자치단체 내에서 평가지표를 통해 평가순위를 나눈다. 따라서 일정 기

간의 중앙행정기관 내의 평가결과에 따라 순위를 배정하는 것은 현행 정부업무평가제

도가 유용하지만 성과지표 결과를 통해 다년도 간 해당 기관의 역량이 향상되거나 감소

되었는지 확인하기를 어렵다. 또한 현행 정부업무평가체계에서는 국가 간 비교가 가능

한 국제 지표를 활용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수준 및 발전 정도를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

서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과 미래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전략 수립과 더불어서 이를 

달성하기 위한 미래사회 대응지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미래사회 

대응지표가 국가 중장기 계획과 정부업무평가체계 내 성과관리 체계와 연계된다고 하

면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중장기 측면의 국가 성과관리 체계가 구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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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모니터링� 거버넌스�체계�구축� 방안

불확실한 미래사회를 대비하고 지속가능하고 체계적인 국가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는 핵심가치-미래비전-핵심전략-미래사회 대응지표-국가 중장기 계획에서 이어지는 연

계성이 행정부의 정부업무평가제도에 이어져야 한다. 따라서 [그림 5-4]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본 연구의 주요 체계인 미래사회 대응지표 체계와 현행 정부업무평가제

도를 연계하여 검토하는 것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 중장기 과제를 중앙 행정

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별로 연계성을 분석하여 국가 중장기 과제에 따라 프

로그램 및 세부 사업별 관리과제와 성과지표가  분류 및 재배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가장 상위 단계인 “핵심 가치”에서 가장 하위 단계인 관

리과제 내 성과지표까지 일관성과 체계성을 가지며 연계될 수 있다. 이는 국가 중장기

전략 수립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상위목표와 하위지표 간 체계적인 구조화를 통해 

국가 정책방향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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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미래사회 대응지표 체계와 정부업무평가 체계 검토

미래사회 대응지표 체계와 국무조정실의 정부업무평가 체계를 연계 운영하기 위해서

는 핵심가치 및 미래비전 선정과 핵심전략 달성을 위한 미래사회 대응지표 체계에 대한 

이해와 국가 중장기 과제의 연계성을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 중장기 과제

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사업들과의 연결성도 분석할 수 있어야 한

다. 이를 위해 행정부 및 국회에서 단독으로 대응지표 체계와 정부업무평가 체계를 융

합시키기는 어렵다. 또한 국제 비교 가능한 국가 지표의 확보와 신뢰성과 타당성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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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선정을 통해 과거부터 국가 지표의 추세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중립성을 

가진 기관이 모니터링 거버넌스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림 5-5] 모니터링 거버넌스 체계 구축

국회미래연구원의 설립 목적이 “국회미래연구원을 설립하여 환경의 변화를 예측· 분

석하고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을 도출함으로써 국회의 정책역량 강화와 국가발전에 이

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므로 국회미래연구원이 국회와 행정부를 연계하는 모니터

링 거버넌스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국회 미래연구원의 다양한 분야의 정

책 전문가들의 역량을 통해 타당하고 신뢰성 있는 미래사회 대응지표 선정과 지표 추세 

분석 및 국가 간 비교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의 발전 정도와 현황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

다. 이를 통해서 국회와 행정부를 아우르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미래환경 변화에 

대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달성할 수 있다. 또한 국가 발전 방향이 세부과제의 성과

지표에까지 연계되어 체계적인 모니터링 달성과 성과목표 달성까지 이루어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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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미래 환경의 변화와 미래대응 능력을 점검하고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

비할 수 있는 핵심가치 및 미래비전과 핵심전략을 도출 후 타당성과 신뢰성 있는 기준

에 따라 미래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모니터링 지표를 선정하였고 법정 중장기계획의 연

계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미래사회 대응지표 체계와 정부업무평가체계의 검토를 통해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모니터링 거버넌스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핵심가치-미래비전-핵심전략-미래사회 대응지표-중장기 계획 간의 연계성을 구체적

으로 살펴보면 “혁신·성장·경쟁력”, “행복·안전·친환경”, “포용·협력·공존”을 달성하기 

위한 미래비전으로 “스마트 성장 사회”, “지속가능한 안심사회”, “다양성을 존중하는 협

력사회”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스마트 성장 사회”를 위한 핵심전략은 “디지털 전환대

응”, “기술혁신형 경제로의 전환”, “성장둔화와 기술요인에 따른 양극화 대응 정책”이

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안심 사회”를 위한 핵심전략으로 “탄소제로사회로의 전환 및 

그린인프라 구축”, “안전한 거주환경 조성 및 지역공동체 형성”, “사회적 지속가능성 제

고를 위한 출산 및 사회 환경 조성”, “건강하고 인간다운 초고령 사회 구축원”으로 설정

하였다. 마지막으로 “다양성을 존중하는 협력사회” 의 핵심전략으로 “사회갈등 해결을 

위한 공존형 사회시스템 구축, “ 학생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유연한 교육체계 확립” “민

주주의 발전 및 정치개혁＂를 선정하였다. 

디지털 전환대응의 핵심전략을 측정하는 미래사회 대응지표로 “ICT 전문가수”, “취

약계층의 디지털 정보 접근성”, “사이버폭력 건수” 등이 있고 이와 연계되는 중장기 계

획으로는 “제4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제4차 과학기술 기본계획”을 들 

수 있다. 또한 “기술혁신형 경제로의 전환” 의 핵심전략 하에서 “국내총저축”, “인플레

이션”, “FDI 규모 및 유동성 고용률”, “기업가 환경”, “사회적 기업 일자리 수”, “인구 

천 명당 연구개발 인력수”,“GDP 대비 연구개발비“ 등의 미래사회 대응지표와 “제4차 

과학기술 기본계획”, “혁신성장동력 추진계획”, “제4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기본계

획”, “제4차 기초연구진흥 종합계획”의 중장기 계획이 연계되어 있다. 성장둔화와 기술

요인에 따른 양극화 대응 정책의 핵심전략 하의 미래사회 대응지표로는 “절대 빈곤율”, 

“총소득대비 총부채비율”, “청년실업율”, “소득불평등 지수”, “실업급여 순소득 대체율” 

등이 있고 연계되는 중장기 계획으로는 “정부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발표”, “고용

보험법 개정”,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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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안전·친환경의 핵심가치 내 지속가능한 안심사회의 미래비전을 측정하는 핵심

전략으로 탄소제로 사회로의 전환 및 그린 인프라 구축이 있다. 해당 핵심전략과 관련

되는 미래사회 대응지표는 “전기자동차비율”, “통합대기환경지수(CAI)”,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친환경버스 확대 수”, “부가가치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미세먼지 나쁨

일수”, “1인당 도시공원 면적”, “인구대비 환경교육 수혜자 비율”, “국가 온실가스 배출

량” 등이 있다. 이와 연계되는 중장기 계획은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들 수 있다. 

또한 안전한 거주환경 조성 및 지역공동체 형성 핵심전략과 관련 있는 미래사회 대응

지표는 “기부”, “범죄율”, ,“도서관당 인구수”, “교통사고 사망자수”, “공공 병상 수”, 

“도로보급률”, “교통약자 이용편의 보장율” 등 이며 관련 중장기 계획은 “제3차 지속가

능발전 기본계획”, “제4차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제5차 국토종합계획” 이 있다. 사

회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출산 및 사회 환경 조성의 핵심전략과 연계되는 미래사회 

대응지표는 “국공립어린이보육시설 수용율”, “출생아 만명당 산모 사망률”, “청소년, 아

동 비만 유병률”, “(취학 전) 유아교육과 보육서비스 이용률”,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

집 이용률” 등이 있고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과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 의 중

장기 계획과 연계되어 있다. 건강하고 인간다운 초고령 사회 구축원의 핵심전략를 측정

하는 미래사회 대응지표로 “빈곤율”, “연금수급율”, “당뇨병 조절률”, “성인남성 흡연

률”, “결핵발생률” ,“노인 일자리” 등이 있고, 이와 연계된 중장기 계획은 “저출산고령

사회 기본계획”, “국민건강증진기본계획”, “제4차 과학기술 기본계획”, “사회보장기본계

획” 이 있다. 

포용·협력·공존의 핵심 가치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협력 사회의 미래비전 내의 사회갈

등 해결을 위한 공존형 사회시스템 구축의 핵심전략을 측정하는 미래사회 대응지료로 

“난민과 유민”, “민주주의”, “성평등지수”, “평생학습참여율” 이 있으며 관련된 중장기 

계획은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과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들 수 있

다. 학생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유연한 교육체계 확립의 핵심전략 달성을 위한 미래사회 

대응지표는 “15세 이상 인구 1인당 알코올 섭취량” ,“학업중단율”, “일반학교 특수학급 

설치율”, “GDP 대비 고등교육 공교육비 정부부담 비율”, “학생 대 교사 비율”,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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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고등교육”을 들 수 있고,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이 연계된 중장기 계획이다.  

민주주의 발전 및 정치개혁의 핵심전략을 측정하는 미래사회 대응지표는 “의회와 지방

의회의 여성 비율”,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계획과제 목표 달성률”, “정부안정성”, 

“기업과 정부 부패” 가 있으며 이와 연계되는 국가 중장기 계획은 미비하다. 

불확실한 미래사회를 대비하고 지속가능하고 체계적인 국가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는 미래사회 대응지표 체계와 현행 정부업무평가제도를 연계하여 검토하는 것이 필요

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 중장기 과제를 중앙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별

로 연계성을 분석하여 국가 중장기 과제에 따라 프로그램 및 세부 사업별 관리과제와 

성과지표가  분류 및 재배열 될 수 있다.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가장 상위 단계

인 “핵심 가치”에서 가장 하위 단계인 관리과제 내 성과지표까지 일관성과 체계성을 가

지며 연계될 수 있다. 

미래사회 대응지표 체계와 국무조정실의 정부업무평가 체계를 연계 운영하기 위해 

행정부 및 국회에서 단독으로 대응지표 체계와 정부업무평가 체계를 융합시키기는 어

렵다. 국제 비교 가능한 국가 지표의 확보와 신뢰성과 타당성 있는 지표 선정을 통해 

과거부터 국가 지표의 추세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중립성을 가진 기관이 모니

터링 거버넌스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국회미래연구원이 국회와 행정부를 연계하는 

모니터링 거버넌스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국회 미래연구원의 다양한 분야의 정책 

전문가들의 역량을 통해 국회와 행정부를 아우르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미래환

경 변화에 대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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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isalidis, I., Stavropoulou, 

E., Stavropoulos, A., & 

Bezirtzoglou, E. (2020).

신재생에너지생산량

Shahbaz, M., Raghutla, C., 

Chittedi, K. R., Jiao, Z., Vo, X. 

V. (2020).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 ⎯

농어촌 하수도 보급률 ⎯

하수처리수 수자원 활용률 ⎯

빗물활용을 실시하는 지자체 비율 ⎯

상수도 누수율 ⎯

국민1인당 상수도 사용량 ⎯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수

Viggers, H., Keall, M., 

Howden-Chapman, P., 

Wickens, K., Ingham, T., 

Davies, C., Chapman, R., & 

Crane J. (2019).

국가에너지효율지표 ⎯

친환경버스 확대 수 Boren, S. (2020)

부가가치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다양한 결과변수에 대한 연구 존재

국내 자원생산성(GDP/DMC), 

자원강도(DMC/GDP)

Worrell, E., Allwood, J., & 

Gutowski T. (2016)

미세먼지 나쁨일수

Manisalidis, I., Stavropoulou, 

E., Stavropoulos, A., & 

Bezirtzoglou, E. (2020)

생활 및 사업장폐기물 발생량

Gaur, V. K., Sharma, P., 

Sirohi, R., Awasthi, M. K., 

Dussap, C., & Pandey, A. 

(2020). 

1인당 도시공원 면적 Cohen, P., Potchter,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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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nell, I. (2014)

기본계획에 환경보전계획반영한 지자체 수 ⎯

자원순환기본계획 및 자원순환시행계획 수립 건수 ⎯

공공분야 녹색제품 구매율 ⎯

생활용품의 녹색제품 인증 건수 ⎯

인구대비 환경교육 수혜자 비율

Ardoin, N. M., Bowers, A. W., 

Roth, N. W., & Holthuis, N. 

(2018).

일반 국민의 환경의식 수준 ⎯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
Bucci, K., Tulio, M., & 

Rochman, C. M. (2020)

전체 플라스틱 사용량 대비 재생 플라스틱 사용량
Brizga, J., Hubacek, K., Feng, 

K. (2020). 

탄소 생태 발자국 ⎯

GDP 당 화석연료 보조금 비중 Ouyang, X., & Lin, B. (2014). 

기후변화 적응능력 대표지표 개선율 ⎯

산업계 지자체 적응대책수립, 이행지원 건수 ⎯

기후변화 적응 인지도 ⎯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Althor, G., Watson, J. & 

Fuller, R. (2016)

바다숲 조성 누적면적 ⎯

갯벌복원면적 ⎯

연안 평균 pH농도 적정 범위(8.0-8.2) 유지 ⎯

어가 소득 ⎯

정부연구개발예산 대비 해양수산 연구개발 투자 

비중
Park, K., & Kim, D. (2013)

조건불리수산직불제 지급단가 ⎯

육상 및 담수 생물다양성을 위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비율

Nelson, Erik J, John C 

Withey, Derric Pennington, 

and JJ Lawler. (2017).

산녹색보호지수 ⎯

국가 산림경영 지표 확장 ⎯

총 토지면적 중 황폐화된 토지 비율 ⎯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

주요멸종위기종복원율 ⎯

ABSCH(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국가 정보등록 및 

갱신 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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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 등 산림복원 면적 ⎯

안전한 

거주환경 

조성 및 

지역공동체 

형성

야간통행안전 ⎯

자원봉사 ⎯

낯선 이에 대한 도움 ⎯

기부 ⎯

타인에 대한 신뢰 다양한 결과변수에 대한 연구 존재

종교활동 다양한 결과변수에 대한 연구 존재

범죄율 Taylor, R. B. (1995)

도서관당 인구수 Bhatt, R. (2010).

국민문화향유율

Mowlah, A., Niblett, V., 

Blackburn, J., & Harris, M. 

(2014). 

주거환경만족도 ⎯

철도역, 고속도로 IC에서 10분내 접근인구비율 ⎯

자연재해취약지수 ⎯

사회적 관계(네트워크, 대인신뢰, 다양성)
Burchardi, K. B., & Hassan, T. 

A. (2013). 

소속감(국가자긍심, 기관에 대한 신뢰, 공정성 

인식)
⎯

공익에 대한 지향(연대감, 사회규칙에 대한 존중, 

시민참여)
⎯

공동체의 미래 준비 여부 ⎯

새로운 네트워크의 구축 ⎯

교통사고 사망자수 ⎯

공공 병상 수

Delamater, P. L., Messina, J. 

P., Grady, S. C., WinklerPrins, 

V., & Shortridge, A. M. (2013) 

사업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수용률 ⎯

가정폭력 실사고건수 및 대응률 ⎯

사고사망만인율 ⎯

도로보급률
Laborda, L., & Sotelsek, D. 

(2019)

교통약자 이용편의 보장율 ⎯

녹색교통활성화 비율: 자전거 수단분담률, 1인당 

자전거 도로연장

Marshall, W. E., & Ferenchak, 

N. N. (2019).

시민참여 활성화 예산율 ⎯

인구십만명당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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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면적 비율 ⎯

장애인 친화적 공공건축물 비율 ⎯

아동학대 발견율 ⎯

불법무기 소지 범죄와 처벌비율 ⎯

사회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출산 및 

사회 환경 

조성

국공립어린이보육시설 수용율 ⎯

출생아 만명당 산모 사망률

National Research Council 

(US) Committee on 

Population. (2000). 

청소년, 아동 비만 유병률 Reilly, J. J., & Kelly, J. (2011). 

(취학 전) 유아교육과 보육서비스 이용률

Garcia, J. L., Heckman, J. J., 

Leaf, D. E., & Prados, M. J. 

(2020)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률

Garcia, J. L., Heckman, J. J., 

Leaf, D. E., & Prados, M. J. 

(2020)

가정 내 무보수 가사노동 및 돌봄노동에 할애하는 

시간 비율
⎯

건강하고 

인간다운 

초고령사회 

구축

건강만족도 ⎯

걱정정도 ⎯

환경적 미관에 대한 만족도 ⎯

빈곤율 다양한 결과변수에 대한 연구 존재

연금수급율
Zandberg, E., & Spierdijk, L. 

(2013). 

고령화준비지수

자살율

McDaid, D., Bonin, E., Park, 

A., Hegerl, U., Arensman, E., 

Kopp, M., & Gusmao, R. 

(2010)

심혈관계질환, 암 또는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
다양한 결과변수에 대한 연구 존재

당뇨병 조절률 다양한 결과변수에 대한 연구 존재

성인남성 흡연률 다양한 결과변수에 대한 연구 존재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

Krogsboll, L. T., Jorgensen, K. 

J., Larsen, C. G., & Gotzsche, 

P. C. (2012).

장애인 만성질환 유병률

결핵발생률
Menzies, N. A., Bellerose, M., 

Testa, C., Swartwood, N.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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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yuta, Y., Cohen, T., Marks, 

S. M., Hill, A. N., Date, A. A., 

Maloney, S. A., Bowden, S. 

E., Grills, A. W., & Salomon, 

J. A. (2020)

치매안심센터 개소

OECD 더 나은 삶의 질 지수 Kerényi, Á. (2011). 

노인 일자리
이석원·김미곤·모선희·윤흥식·임재

영·이현미·정연백. (2009)

사회갈등 

해결을 위한 

공존형 

사회시스템 

구축

난민과 유민
d’Albis, H., Boubtane, E., & 

Coulibaly, D. (2018).

민주주의

Acemoglu, D., & Naidu, S., 

Restrepo, P., Robinson, J. A. 

(2019)

소수자에 대한 관용 ⎯

지역사회통합지수 ⎯

행복지수 ⎯

성평등지수 ⎯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개방성 ⎯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 ⎯

이주자 권리 보장에 관한 국제기준 준수 ⎯

이주민 건강관리지원 지표 개발 ⎯

학생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유연한 

교육체계 

확립

평생학습참여율
Cohn, E., & Addison, J. T. 

(1998).

인간개발지수(UNDP) ⎯

15세 이상 인구 1인당 알코올 섭취량 다양한 결과변수에 대한 연구 존재

스마트폰 고의존 비율 ⎯

학업성취도 국제평가 ⎯

직업교육훈련 경험비율

Crepon, B., Duflo, E., 

Gurgand, M., Rathelot, R., 

Zamora, P. (2013)

학업중단율

McCaul, E. J., Donaldson, G. 

A., Coladarci, T., & Davis, W. 

E. (1992)

일반학교 특수학급 설치율 ⎯

학교 내진보강율 ⎯

GDP 대비 고등교육 공교육비 정부부담 비율
Churchill, S. A., Ugur, M., & 

Yew, S. L. (2017).



부록   141

특수교사 일인당 특수학생 수 ⎯

공립유치원 정규교사 배치비율 ⎯

초중등 전문상담교사 배치비율 ⎯

공학계 여학생 비율 ⎯

학생대교사 비율
Fredriksson, P., Ockert, B., 

Oosterbeek, H. (2013)

노동자 1인당 고등교육 다양한 결과변수에 대한 연구 존재

교육의 질에 대한 만족도 ⎯

아이들이 사회에 대해 배우고 있다는 인지도 ⎯

민주주의 

발전 및 

정치개혁

정치적 표현의 안전 ⎯

선택의 자유에 대한 만족도 ⎯

의회와 지방의회의 여성 비율
Baskaran, T., Bhalotra, S. R., 

Min, B., & Uppal, Y. (2020)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계획과제 목표 달성률
McKinsey Global Institute. 

(2015).

정부안정성
Panizza, U., & Presbitero, A. 

F. (2014)

정부효과성 ⎯

법치 ⎯

규제 ⎯

정치적 권리 ⎯

정치적 제한 ⎯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 ⎯

기업과 정부 부패
Gründler, K., & Potrafke, N. 

(2019)

국가청렴지수 ⎯

정부기관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만족도 평가결과 ⎯


